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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직업안정기관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기관이다. 각국의 직업안정기관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업무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직업정보의 제공과 취업알선의 기능, 둘째, 실업급여의 지급 및 관련업무수행 기능,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고용보험의 직업교육이나 고용안정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기능이다(Walwei, 1995).
이들 기능은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몇 개국의 경우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처리되기도 한다. 기본적인 기능에 부과되는 기타 기능으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직업부문에 대한) 민간직업소개기관 활동의 허가 기능, 또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허가 
기능, 또는 불법 취업에 대한 적발, 실업수당 외의 기타 생계보조비 제공과 관련된 업무 등이 있다. 
어떠한 기능이 직업안정기관의 기능에 포함되는가는 각국의 직업안정기관의 역사적 성립배경에 

따라 상이하다(한국노동연구원, 1994).
그러나 불투명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을 국가가 직접 운영해애 

한다는 점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국가 경영의 
직업안정기관 설립은 두 가지 시각에서 옹호된다. 첫째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직업안정의 기능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고용정책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을 줄이고 또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에 대한 예측으로 구조적 실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구인절차 중 상당부분을 직업안정기관이 맡으므로 인해 
구인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점 등 국민경제적 시각의 직업안정기관 옹호논리이다. 둘째로는 
직업안정기관의 사회복지적 기능에 의한 옹호논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는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알선하며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집단에게도 취업기회를 주고자 노력한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직업안정기관이 이러한 옹호논리에 비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icca, 1988).
이러한 국가의 책임표명과 실질적 역할의 부족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자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소개에 대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는데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며 직업소개기관을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유․무료 민간기관으로 분류한다. 비록 민간기관에 대한 허가는 
시․도에 위임되어 있고 시․도에서 공립 직업소개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직업소개기관 및 

공립 직업소개기관에 대한 허가조건 및 운영 등 직업소개 전반에 대한 정책은 노동부에서 

입안하며 국립 직업소개기관으로서 노동부의 지방관서는 직접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직업안정기관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1995년 7월 고용보험이 
도입되고 난 후인 1996년 여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용자(구직․구인을 위한 등록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로는 민간 유료직업소개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방향이 불분명하고, 또한 불법적인 직업소개 및 근로자 
공급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규범적 시각하에서 특히 

직업소개와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초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공립직업안정기관의 바람직한 분업구조 및 직무분석으로 1996년 7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행정기관)의 직업안정과는 실업자 
등록․확인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실업급여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과와의 분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본다.
또한 현재 직업안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안정과의 인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전문화가 가능하며, 이상적인 직무분석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이 수행하지 않고 있지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과 반대로 현재 수행하고 있지만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둘째, 국․공립직업안정기관과 민간직업안정기관과의 효율적 분업체계 형성으로 현재의 
국․공립 직업안정기관의 인원에 의해 제공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서비스는 질과 양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럴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영역을 정하고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 직업소개기관,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료직업소개기관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정책이 합리적인데, 이때의 바람직한 형태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앞의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외국 사례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직업안정기관의 구조 및 직무분석, 민간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Ⅲ장에서는 외국의 직업안정기관의 구조와 직무분석, 민간기관과의 협업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외국 중 독일과 일본의 직업안정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하고 바람직한 직업안정기관의 

구조와 분업체계, 민간기관과의 협업방향, 기타 개선사항 등을 서술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립 및 

민간직업소개기관의 업무종사자와의 비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면접법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방법이 이용된다.

주석 1) 본 연구는 홍백의․여유진 연구조교와 류경순 연구조원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Ⅱ. 우리나라의 職業安定機關의 體系와 實態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은 노동부의 지방관서를 일컫는 것으로서 직업안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본장에서는 먼저 직업안정기관의 개념을 살펴보고 직업안정기관의 구조와 업무처리체계, 
민간소개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개념과 법률적 근거

직업안정법 제4조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 즉 국립직업소개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업알선업무를 하는 직업안정과를 포함한 지방노동관서라는 조직단위를 

일컫는다. 외국의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의 개념을 취업알선을 행하는 단위가 포함된 조직단위를 
일컫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업안정기관을 곧 지방노동관서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노동관서는 1996년 8월 현재 전국에 6개의 대도시에 설치된 지방노동청과 41개의 
지방노동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지방사무소에는 관리과, 근로기준과, 산업안전과, 
근로여성과(지방청에만 설치됨), 고용보험과, 직업안정과 등 5개과(지방청의 경우 6개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지방노동관서의 조직이 산업안전과와 
근로기준과 등 직업소개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와 함께 조직단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은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서는 국가는 이 법 등 
고용관계법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직업안정법 
제3조에서는 정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조절에 관한 사항,
②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③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④ 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⑤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또는 재취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직업지도는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모집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이며,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구조와 업무처리체계

가. 행정조직 구조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인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기획, 고용정책, 조정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노동부의 직업안정심의관실인데 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과 등 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그림 Ⅱ-1]과 같다.
중앙에는 이 외에 노동부 본부 외부의 직할기관으로서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 중 직업의 연구, 
직업지도기법의 개발․보급, 고용정보 및 고용동향의 조



[그림 Ⅱ-1] 직업안정심의관실의 직무분석도

사․분석․제공, 고용정보전산망의 관리․운영 등 업무를 맡는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있다.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 1995년 현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조하는 업무
② 국내 직업소개업무 수행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업무

③ 시․도지사가 통보한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읍․면․동 포함), 공공직업안내소, 
일일취업안내소, 무료직업소개소 및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 실적을 각각 구분, 취합하여 
분석한 후 매익월 15일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업무
④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각호의 기능에 관한 업무

a. 주부, 고령자, 학생 등 대상별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기법의 연구․개발․보급
b.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의 연구, 개발․보급
c. 각종 직업지도자료의 개발․보급
d. 직업지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⑤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에 관한 업무

a. 기관별․지역별․직종별․연령별․학력별․임금정도별․기능정도 및 규모별 
구인․구직․직업소개현황의 파악과 분석

b. 전국 고용정보전산망의 관리․운영



c. 지역별․산업별․직종별 노동력 수급상황 분석 등 노동시장 동향에 관한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가공 및 제공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서무과, 직업지도과, 직무분석과, 전산개발과, 전산운영과 등의 
분업체계를 가지고 있다.
직업안정기관으로서 지방노동관서는 6대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청과 41개의 
지방노동사무소로 나누어지는데(1996년 8월 현재), 지방청과 지방사무소간의 업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의 관리과는 관할지방에 위치한 사무소의 하급직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청은 사무소에 대해 업무를 감독,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지방노동사무소의 업무는 관리과,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 근로여성과(6개 지방청에만 설치됨), 
직업안정과, 고용보험과 등의 5개과(지방청은 6개과)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의 
인원은 <표 Ⅱ-1>과 같다.1)

이 중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과, 직업안정과, 고용보험과의 구체적인 업무를 
지방청의 경우를 예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1995년 현재).

<표 Ⅱ-1> 지방노동사무소 조직 및 인원현황

1) 관리과
관리과의 경우 일반 행정 및 총무의 역할을 하는 과로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징수업무이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부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업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관리 및 적용조사
- 고용보험료 징수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 고용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징수
- 고용보험 사무조합을 통한 징수업무처리 및 지도․감독업무
-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 직업훈련법인 설립허가, 취소
- 안정직업훈련 인가, 취소, 변경 승인업무
- 직업훈련실시자 훈련비 부담 승인업무
-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신고서 처리
-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계획 승인․취소
-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 분담금 정산
- 직업훈련 의무대상업체 실태조사
- 직업훈련 분담금 납부신고서 처리
- 정부 위탁훈련 지도․감독 및 위탁훈련비 정산



- 직업훈련 위탁신청서 처리
- 직업훈련 약정서 승인업무
- 공공, 기업내, 인정직업훈련원 등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업무
-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수입․지출예산 편성 및 정산업무
-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에 관한 업무
- 직업훈련분담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에 관한 업무
- 직업훈련에 관한 각종 통계업무
-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직업훈련계획 승인․취소
-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직업훈련지도 및 감독
-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직업훈련비용 정산
- 기타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촉진기금 지출행위 및 지출업무
- 직업훈련교사 면허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직업훈련에 관한 각종 보고서 및 기금수입, 지출계산서를 사무소로부터 보고 받아 이를 
집계하여 본부에 보고하는 업무

- 기능장려사업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업무

2)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과는 직업상담,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행하며, 민간직업소개기관과 관련된 
사항, 장애인고용촉진금의 징수업무도 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업안정법에 의한 허가등록 및 신고업무(시․도에 위임된 업무를 제외함)
-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업무
-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에 관한 업무
- 지역고용정보의 수집․분석․배포업무
- 고용정보전산망 운영 및 노동시장 상황의 조사분석업무
- 직무분석, 직업적성 및 직업흥미검사업무
- 국외인력송출 및 모집에 관한 사항
- 국외취업근로자 보호업무
- 근로자 모집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 직업소개관련 부조리 단속에 관한 업무
- 직업정보제공사업에 관한 업무
- 근로자 공급사업에 관한 업무
-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계획의 변경 및 계획실시 상황 확인․지도
- 청 및 사무소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수입․지출․예산편성 요구업무
- 청 및 사무소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수입․지출예산업무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융자금 지원, 보조금, 지원금, 장려금 지급업무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지출원인행위업무
-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각종 보고서 및 기금수입 계산서를 사무소로부터 보고받아 이를 
집계하여 본부에 보고하는 업무

- 기타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령에 관한 업무

3) 고용보험과
고용보험과는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부, 실업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 및 자격관리업무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업무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업무
-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정지업무
- 실업인정 및 기본급여 지급결정업무
- 급여 기초임금일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



- 취직촉진수당 지급업무
- 미지급 실업급여 및 상병급여 지급업무
- 기본급여의 연장지급 결정업무
- 피보험자 원부 및 실업급여원부 관리업무
-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에 관한 업무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추가징수 결정업무
- 고용보험금 계좌의 설치, 예입이자의 수령 및 수수료의 지급업무
- 고용보험금 지급증서 발급 및 지급자 명단 송부업무
-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에 관한 각종 통계보고업무
- 심사 및 재심사 청구서 접수, 전달업무
- 휴업수당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지급업무
- 지역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업무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업무
-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업무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지급업무
- 교육훈련비용 정산 및 지급업무
- 교육훈련기관 지도․감독업무
-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급업무
- 실업자 재취직 훈련수강료 및 수당지급업무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이외에 지방청이 있는 6개 도시에는 전문인력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초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취업알선행위를 하고 있다.

나. 업무처리체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처리체계를 직업안정과의 취업알선부분과 고용보험관련 업무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취업알선부분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직업안정과인데 보통 5∼7명으로 구성되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과 관련된 업무가 오히려 주업무가 된 경향이 많고 취업알선과 관련된 업무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구인․구직자가 접수하는 창구에는 2∼3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처음 오는 구인․구직자에게 구인 또는 구직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직업상담은 구직카드 작성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 이외에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전직 교사출신 명예상담원이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전산망의 처리속도가 늦기 때문에 구인․구직카드 제출후 
전산입력이 몇 시간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알선은 보통 전산망을 통해 구인자에 대해 구직자의 
직종 및 임금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카드에 기재된 주요 사항을 적은 
리스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직자를 위해 구인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기도 한다.
알선은 1명의 구인자에 대해 3명 내지 5명의 구직자를 소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알선후 취업에 
대한 결과는 구인․구직자에게 연락을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미 취업한 근로자를 알선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미 충원된 일자리에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표 Ⅱ-2>는 국․공립직업소개기관의 알선건수 현황을 
보여주는데 1991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던 구인 및 구직자수와 알선건수가 1995년에는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표 Ⅱ-2> 지난 몇 년간 국․공립직업소개기관의 알선건수 현황

2) 고용보험관련 업무부분
고용보험업무는 관리과, 직업안정과, 고용보험과에서 처리된다. 관리과에서는 지역 및 
제조업․건설업으로 분리된 분업체계에 의해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및 징수를 

담당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사업내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개개인의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피보험자 관리업무는 고용보험과에서 담당한다. 
고용보험과는 이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교육훈련지원금 등 지급업무와 

실업급여의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이때 직업안정과는 위의 규정과 달리(규정이 변경됨) 실업의 
신고를 받고 실업의 확인업무를 담당한다.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과에 
구직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석 1)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도입 당시의 직업안정과 인원을 독일, 일본과 비교할 경우 다음 표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에 직업안정과와 노동부 
본부(고용정책관련과+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인원을 합하여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으로 
계산한 수치이다.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의 통계는 제Ⅲ장의 통계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국가별 담당인원,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3. 기타 직업소개기관과의 협조체계

가. 시․군․구의 노정과 또는 사회과

현재의 국립직업소개기관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중개에 대한 업무가 

불충분하므로 직업안정법 제18조는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직업소개기관으로는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의 노정과 또는 

사회(복지)과하에 설치한 253개의 직업안내소(취업알선창구)와 사회복지관에 설치한 34개의 
직업안내소가 있다. 현재 시․군․구의 사회복지과(노정과)하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창구는 대부분 직업안정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다.

나. 민간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제19조에 근거해 노동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민간직업소개소의 
경우 상공회의소(15개), YWCA(32개), 재향군인회(11개), 경총(5개), 산업인력관리공단(17개), 
중소기업협동조합(7개), 대한노인회(10개), 한국수출산업공단(4개), 장애인재활협회(12개), 
주부클럽연합회(5개) 등 149개의 무료직업소개소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1,116개의 
유료직업소개소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통계적으로는 보통 
민간소개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음)과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대표적인 무료직업소개기관으로 
소개하며, 리크루트사를 유료직업소개기관의 예로 소개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시장의 문제집단인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징수된 장애인 고용분담금으로 시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은 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수만큰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방노동관서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 11개 지사, 일산의 직업훈련원간에는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다. <표 Ⅱ-3>과 <표 Ⅱ-4>는 노동부, 공단, 재활협회 등 기관별 장애인의 
구인․구직등록 현황과 알선건수를 보여준다.

<표 Ⅱ-3> 기관별 장애인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현황



<표 Ⅱ-4> 기관별 장애인 취업알선․확정 현황

<표 Ⅱ-3>과 <표 Ⅱ-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재활협회나 노동부 
지방관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장애인의 고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산업인력관리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1년에 약 20,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대상으로 기능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능검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찾아오는데, 특히 구직자의 등록이 많다.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은 민간 
무료직업소개기관으로 분류되어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본부와 14개 지사에서 취업알선업무를 
하고 있으며, 직업안정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다. <표 Ⅱ-5>에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취업알선건수를 보여준다.

<표 Ⅱ-5>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소개사업 성과

3) 민간 유료직업소개기관
민간 유료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사항은 직업안정법 제19조 이하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민간직업소개기관은 정해진 종사자의 경력, 자산, 사무실 규모, 예치금,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면접 수수료 500원, 고용기간에 따른 소개요금(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000분의 
2∼1,000분의 8까지, 구인자에게는 1,000분의 4∼1,000분의 12까지)만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민간 유료직업소개기관 중 대표적인 회사인 리크루트사의 경우를 소개하는데 

리크루트사는 기능인력 및 고급인력을 전문으로 취업알선을 행하며, 채용박람회나 PC통신을 
이용하여 구인․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리크루트사는 또한 인력정보에 대한 
잡지를 발간한다. 보통 국․공립 직업소개기관을 찾지 않는 구직자들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좋은 평판을 얻고 있어 구인자의 등록도 많기 때문에 리크루트사는 기능인력이나 초대졸 

이상 구직자의 취업알선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민간 유료직업소개기관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서비스업에 대한 구인․구직자 소개에 

집중하며 때로 불법적인 알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소개기관으로서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소개기관은 전산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민간직업소개기관 중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관리공단과는 인력정보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무료직업소개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몇 차례씩 직원교육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뿐이며 유료직업소개기관과는 전산망은 물론 정보교환 또한 거의 없다.
국립․공공․민간직업소개기관의 지역별 설치현황은 <표 Ⅱ-6>과 같다. 이들 직업소개기관에 
의해 접수된 구인자, 구직자, 알선건수, 취업건수는 <표 Ⅱ-7>과 같다.

4. 우리나라 직업안정기관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의 문제점은 먼저 직업안정기관의 이용도가 낮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직업안정기관은 알선율 및 취업률이 낮고 직업상담의 기능이 약해 구직자의 직장탐색 
비용이 높고, 적성이나 능력, 희망근로 조건과는 다른 직장에 취업시키는 경우가 많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6> 국립․공립․민간직업소개기관의 설치현황(1995. 12. 31. 현재)



<표 Ⅱ-7> 기관별 취업알선 현황(1995년)

여기서는 직업안정기관의 문제점을 고용보험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분업체계, 직업안정과 
내에서의 업무처리체계와 전문성, 직업안정과의 시설적 측면, 공공 또는 민간직업소개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직업안정기관의 분업체계

현재 관리과, 직업안정과, 고용보험과,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 근로여성과(6개 지방노동청에만 
설치) 등 지방노동관서의 분업체계는 한편으로 감독업무를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와는 상이한 위치를 보여준다. 양자는 때로는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상호 갈등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직업안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순환보직제를 통해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과 같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각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모두 공무원으로서 동료라는 
생각 때문에 사업주는 직업안정과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점은 직업안정업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과 같은 감독업무 때문에 지방노동관서에 대해 
사업주는 귀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감독업무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직업안정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지방노동관서가 
감독업무와 서비스업무 모두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비스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간의 분업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현재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과, 고용보험과, 직업안정과 등의 분업체계는 
전문성을 최대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업무량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며 최상의 체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직업안정과나 고용보험과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알선과 지원금이 함께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과의 통합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직업안정과 내에서의 분업체계와 전문성

직업안정과의 직무분석은 원래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담당하며 노동부의 고용관리과를 통해 

지방사무소에 전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직무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에만 의거해 체계화되지 않은 취업알선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업체계의 불명확성은 전문성 미확보의 원인이자 결과로 보여진다. 직업안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 등 별정직제도를 통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직업안정업무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문제점을 발견하고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반전문성만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또한 근로감독 등 



감독업무를 중시하고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등 서비스를 경시하는 노동부내 분위기와 

담당공무원의 이해부족과도 연관이 있다. 감독업무에 익숙해진 공무원들은 서비스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공무원이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구인개척을 

위해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고 공단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고작이며 

구직자의 등록을 위한 홍보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일도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직업안정과의 
인원이 장애인고용촉진 기금과 관련된 업무로 극히 제한된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전문성의 미확보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사양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처할 정보체계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전산망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상담은 구직자에게 경험적으로 파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구직자 카드에 기록하도록 하는 정도에 머무르며 적성검사도 중등교육기관 등 일반 교육시설의 

수준에 머물러 직업교육이나 직업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직업안정과는 인원부족이나 통계상의 이유로(서비스업에 대한 취업알선 비중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경계 때문에) 임시직 및 비정규 서비스업(다방 여급, 파출부, 웨이터) 
구인․구직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로는 
과다한 소개비와 불법 직업소개기관의 난립이다. 그러나 만약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구인․구직 알선을 한다면 현재의 불법적인 서비스업에 대한 통제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임시직 서비스업에 대한 취업알선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논거는 현재에도 부족한 

기능인력과 제조업 종사근로자가 서비스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논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 직업안정과의 시설적 측면

직업상담이란 개인의 욕구나 개인의 직업능력 등 극히 사적인 부분에 대해 상담하기 때문에 

상담요원의 전문성과 함께 상담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털어 놓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특히 고급기능직이나 

대졸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현재 지방사무소당 1명 꼴로 배치된 명예직업상담원(대부분 
전직교사)의 좌석은 대개 직업안정과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이나 
구인․구직자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라. 타직업소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된 사항

현재 국․공립직업소개기관으로 분류되는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시․도의 

취업알선창구는 전산망이 연결되어 구인․구직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외의 다른 민간 무료직업소개기관과는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현재 재향군인회는 경비직이나 중견간부에 대해 특화하고, YWCA는 파출부 
등 기혼 여성근로자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기능자격검정을 거친 구직자를 중심으로 취업알선을 
행하고 있으며, 경영자 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주 단체들도 구인난 극복을 위해 
취업알선업무를 행하고 있다. 특정 직종에 대한 전문화된 무료직업소개기관의 경우 직업안정과의 
취업알선과 대상별 상호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제외한 다른 

무료직업소개기관은 상호간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구인․구직자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인자나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스스로 찾아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취업알선은 지방노동관서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재활협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부족한 직업소개기관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고용정보 및 
고용지원체계에 대한 기관간의 협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지방노동관서간의 분업의 문제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가 징수하여 

노동부가 관리하는 장애인고용촉진분담금을 배정받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에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인신청을 하기 때문에 구인개척이 힘들다는 점이다.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 근로자 공급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의 관할이며, 유․무료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시․도 관할이다. 
유․무료직업소개기관의 인․허가업무는 적국적인 직업안정망과 직업분야별 전문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보다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노동부의 지방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현재 많이 성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직업소개기관(인․허가 없는 직업소개, 
허가된 소개비 외에 소개비를 받는 행위, 취업자를 이직시켜 다른 직장에 취업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감독업무 또한 현재처럼 시․도에서 행하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Ⅲ. 職業安定化機關의 國際比較

1. 주요국의 직업소개기관의 변화

직업소개(중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고용주를 만나게 하여 일자리 탐색과 채용간에 존재하는 
노동시장 내의 불투명성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근로자는 다양한 
직업적․직업교육적․개인적 능력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들어오며, 사용자는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상이한 자격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마찰이 생기는데 

직업소개는 다양한 일자리와 지원자에 대해 정보를 전달․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 및 조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직업소개 자체로는 주기적 실업이나 
전반적인 일자리의 부족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긍정적인 고용효과는 빈 일자리가 
직업소개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채워질 때 생성되며, 또한 실업자가 직업소개 없이는 전혀 또는 
그렇게 빨리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에만 실업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직업소개는 소개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적인 분업체계와 조직구조를 갖추어야만 노동시장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직업안정기관을 설립하고 

민간기관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역사적 발전을 살펴본 후 1980년대 이후 변화된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직업안정기관의 성립

공공직업소개기관은 자본주의의 등장후 이윤을 목적으로 한 민간직업소개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이들의 단점이 많아지자 병폐를 없애고 보다 공정한 직업소개 기능을 하기 위해 먼저 각 

도시에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유럽에서 대략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협상이다(Walwei, 1995). 
민간직업소개기관의 병폐란 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할 경우 과도한 소개료를 

부담하게 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 ② 소개료를 받기 위해 직업소개를 받아 이미 안정된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일자리를 옮기게 하는 경우, ③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민간소개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직업소개를 거부하는 경우, 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단체 등 
비영리기관에서 직업소개를 할 경우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⑥ 지역적인 정보교환이 불가능하여 
구조적 실업시에 대책이 거의 없는 경우 등이다.
이런 병폐나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점차 시 단위에서 시작하여 주 

단위로 설립된 공공직업소개기관(Public Employment Service)을 전국적 차원으로 조직해 왔다. 
그러나 공공직업소개기관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평가되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역할은 주로 구인자와 구직자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업이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 불균형의 결과가 아니라 생산체계에 내재된 것으로 
평가가 변화하면서 공공직업소개기관도 사회적 기능뿐 아니라 생산부분과도 관련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나. 생산기술 발달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변화

197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각국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제한된 기능에 대한 비판이 있은 후 
직업안정기관은 경제발전과 실업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개편되기 시작했다. 즉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는 기술로 인해 국가는 생산과정, 사회적 행동유형, 
국제교류 등에서의 광범위한 변화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완전고용정책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체계가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노동자를 고려하여 고용창출이나 기존의 
실업자 생계보조와는 다른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고안해야만 했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은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했는데 특히 새로운 생산기술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내 생산과정의 기술적인 변화에 대응하게 되었다. 적응의 결과로 달라진 



공공직업소개기관의 기능과 여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Ricca, 1988 : 22f).

1) 직업소개 기능의 독점 종식
여기에서 독점이란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공공직업소개기관이 모든 
고용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 먼저 등록하지 않았거나 구직자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구인자는 신입사원을 모집할 권한이 없는 경우이다. 둘째는 직업안정기관과 별도의 
기관에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로 이는 구직자가 직접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시장경제체제가 발달된 국가들은 독점체제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는데 이는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직업소개에 대한 독점이 민간소개기관이 실제로 소개업무를 못하도록 

철저히 시행되지 못했고, 공공직업소개기관의 독점이 존재하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알선율이 
독점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인 캐나다, 미국, 영국보다 거의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한 청소년들의 경험에 관한 자료에서는 "공공직업소개기관을 이용했을 때 직장을 
구하기 위한 시간이 가장 길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Ricca, 1988, 24).
이러한 경향에 따라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독점을 완화하여 민간기관과의 

공존체제를 지향하게 되었고, 민간 직업소개기관은 사업체에서는 일어나는 자동화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 복잡해지고 소요인원이 많아진 인사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지원기관이 

되고 있다. 즉 민간소개기관들은 좋지 않았던 예전의 이미지를 벗고 자기통제 속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숙련된 노동자들이 생산성 제고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의 

범위를 넓히며 노동력의 질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행동과 구직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문화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2)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도입
더 이상 실업이 경제성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직업안정기관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실업자들이 취업생활에 통합되는 데 대해 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실업급여 지급을 주로 하던 고용보험의 업무가 고용창출이나 문제집단의 노동시장에 대한 

통합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장의 채용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3) 직업기술과 업무변화에 대한 관찰
직업안정기관은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추적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의 전반적 변화로 인한 구직자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특히 기술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은 
노동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하고 아울러 직업교육이나 산업의 변동에 대한 예측을 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4) 업무처리방식의 변화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라는 기본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행정적 통제기능을 최소화하고 있다. 
즉 행정합리화를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근로계약의 적법성,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던 업무를 감소 
또는 포기하고 실업보험과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수행에 업무를 집중시키고 있다.

2. 직업안정기관(국립직업소개기관)

직업소개는 시장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와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시장순응적1) 서비스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직업소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양측에서 제공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직업소개의 조직은 
민간직업소개에 대한 허가 등의 법률적인 개입뿐 아니라 국․공립 직업소개의 설립이나 

국가제정에 의한 보조 등 제도적인 개입을 포괄한다.
여기에서는 민간기관을 제외한 공공직업소개기관, 특히 국가의 직업소개기관, 즉 직업안정기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독일에서는 노동행정기관이라 불리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로 불리는데 국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위임된 
과제는 다르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과 공공직업소개기관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보통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 외에 실업보험의 행정,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수행,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등의 과제를 
추가적으로 담당한다. 이러한 상이한 기능이 연결됨으로써 한 기관에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운영하는 장점이 생긴다. 국가간 비교에서 특기할 만한 차이는 실업보험에 대한 
담당기관이다. 실업급여 수혜자의 노동의지 또는 동기를 검사하는 것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고용사무소의 과제로 여겨지지만, 필자가 인용한 ILO 보고서(Walwei 1995)의 조사대상이 된 
27개국 중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 국가 이외의 기관이 실업보험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소개업무의 분리의 장점은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 되는 상담과 이에 따른 

직업소개업무의 탈관료화이며, 단점은 중복되는 행정으로 인해 과대화된 행정체계이다. 이 
단점으로 인해 영국의 경우 1982년에 분리되었던 실업보험과 직업소개에 대한 담당기관이 
1980년대 말에 다시 통합되었다(Walwei, 1995, 5).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부분에서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살펴본다. 직업안정기관의 업무는 재래식 방법인 카드나 게시판에 의한 알선에서 
점차 전산화되어 처리되는 데 현재 각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알선이 이루어지며 어떤 

분업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독점에 대해 살펴본다. 
보통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느냐의 여부는 구직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지만, 
실업급여 수혜자에게는 의무사항이다. 구인자도 보통은 공공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직업안정기관이 그들의 직업소개업무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독점체제를 도입하거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방법은 터키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공공부문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소개에 의해서만 충원된다. 스페인에서는 반대로 공공직업소개기관의 '공공부문 충원독점'이 
1993년에 해제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업들은 충원이 
필요한 일자리를 공공직업소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일반적인 신고의무). 신고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규정의 의미가 미약한데, 그 이유는 신고태만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공공직업소개기관에 등록된 구직자의 부족으로 등록된 모든 일자리에 대해 알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의무의 실제적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비용(이미 다른 방법으로 충원된 일자리까지도 등록해야 함)이 낭비되며 통제비용(신고하지 
않은 일자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의무는 공공직업소개기관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업과의 자발적 접촉을 저해한다.
공공직업소개기관의 효과성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다. 직업소개 서비스의 
특성은 직업소개가 소위 '경험재'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 내의 양당사자(알선서비스의 
수요자)는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갖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선자(중개자)의 중개를 믿을 수밖에 
없다(Walwei, 1995 : 4).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충원된 근로자의 노동의 결과를 보고서야 근로자가 
일자리에 합당한지 그리고 노동에 대한 동기가 충분한지를 평가할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관계가 진행된 다음에 승진, 수입,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또는 
구인을 위한) 탐색과정에서 직업소개에 대한 이용이나 비이용은 시장 양측 수요자에 의해 
평가되는 직업소개기관의 명성에 달려 있는데, 이 평가는 수요자가 과거의 직업소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즉 경험에 따라 구인자 및 구직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효과성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직업안정기관의 인원과 교육에서는 주요국의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수와 교육에 대해 살펴본다. 
직업소개 서비스의 양과 질은 직업안정기관 종사인원과 인원의 전문화에 따라 좌우되며 우리나라 

직업안정기관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직업소개기관에 대한 평가 및 개혁방향에서는 현재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업안정기관의 

개혁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찾아본다.

가. 고용보험과 공공직업소개기관



1) 주요국 직업안정기관의 현황
여기에서는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등을 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대해 살펴본다. 이 7개국의 직업안정기관은 지방이나 지역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관할이다.
일본의 경우 중앙의 기구는 노동부의 일부이지만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치성을 가진 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등에서는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노․사․정의 대표가 참여하는 자문기구가 설치되어 있다(OECD, 1993).
영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의 직업안정기관은 취업알선(노동시장 정보와 알선과 
실업급여 지급기능을 수행한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 
국가간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노르웨이와 스페인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일본은 그 범위가 적고(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 영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훈련 및 기업위원회 :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 : TECs)에서 
직업훈련을 통제하며,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를 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제한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 일본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 민간소개기관을 감독하며 스페인에서는 
임시고용계약을 등록받는다.
오스트리아의 직업안정기관(Labour Market Service)은 본부, 9개 지방청, 96개 지역사무소와 14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관에 노․사․정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이 존재한다. 오스트리아의 
직업안정기관은 실업급여지급, 직업소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청소년근로자가 부모와의 
별거시 지원업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허가업무를 담당한다. 독일의 직업안정기관(Federal 
Institute for Labour)은 취업알선, 직업지도, 실업급여 지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직업훈련의 일부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11개 지방고용청, 184개 지역사무소, 651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부는 예산에 대한 결정권과 연방고용청이 정하는 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상으로는 고용주가 빈 일자리를 등록해야 하지만 강제되지는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4년에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독점제도를 폐지하였다. 스웨덴의 
직업안정기관은 국가노동시장위원회(National Labour Market Board)와 24개 주 본부, 400개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직업소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부조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실업급여기금에 대해서는 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업무에 대한 독점은 1993년에 해제되었지만, 사용주는 아직도 일자리를 직업소개기관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OECD, 1995). 스웨덴의 직업안정기관은 보충적으로 고용기회 
향상기구(Employability Institute)를 두고 장애인이나 기타 고용이 어려운 실업자에 대해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업보험은 40개의 노조와 관계된 기금금고에서 관리하며, 금고는 
급여를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국립노동시장위원회(AMS)에서 지불됐는가를 
확인한다. 즉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3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노동부와 독립된 
기관에서(오스트리아는 1994년부터) 직업안정업무를 담당하며, 노동부에서 자세한 업무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오스트리아는 예외). 또한 세 나라 모두 ILO 협약 제88조(1950)에 
따라 노․사대표가 직업안정기관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OECD, 1995).

2) 고용보험과 직업소개기관의 연계유형
고용보험과 직업소개는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등 7개국에서는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국가를 예로하여 고용보험과 직업소개기관의 연계를 살펴본다.
직업안정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노동시장정책 수행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실업급여나 실업부조)과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간에 정치적 
목표와 재원할당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합리적인 비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의 전체 지출예산에 대한 실업급여 지출액의 비율이 높은데, 
노르웨이는 55%, 영국 60%, 스페인 75%로 각각 나타난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급여액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행정비도 많이 든다. 그러나 실업급여와 직업소개업무의 연계는 
노동시장정책 수행에 있어서 재정적인 분배문제 이외에 종사인원의 교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각국에서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지만 직업안정기관의 지역사무소의 종사자 개인의 
경력을 추적해 볼 경우 총경력 중 실업급여 행정에 투입된 기간의 비율을 보면 노르웨이 25%, 
스페인과 일본은 20%를 넘으며 영국은 60%를 차지한다. 즉 실업급여행정과 직업소개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은 국가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업무종사자의 교류는 활발하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실업 이전의 고용기간과 기여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산처리시 

행정업무의 상당부분에서 부담이 감소된다. 실제로 기여금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이직시 고용주 책임인지 근로자 책임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비정규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혜자 주소와 가족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때 업무량이 증가된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행정을 분리했지만 이러한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어느 한쪽 직원과의 접촉으로도 다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취업알선부문과 급여행정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과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두 기능간의 업무가 분리처리되도록 되어 있었다.

<표Ⅲ-1>공공직업소개기관과 고용보험의 제도적 틀

노르웨이와 스페인의 경우 직업안정기관과 밀접한 관계하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들이 

수행된다. 일본의 경우 종사자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점 이외에는 이들 국가와 유사하다. 
노르웨이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일본에서는 

불황사업이나 지역도 포함된다. 스페인에서는 등록된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주축이 된다.
영국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이 다른데, 직업안정기관은 단기과정(Restart 또는 Job 
Clubs로 불리는 사업)만을 통제한다. 82개의 훈련 및 기업위원회(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 ; 



TECs)와 스코틀랜드 지역의 12개 의 유사기관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사업을 관할하며, 사업의 
참가자(수혜자)를 선별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은 훈련 및 기업위원회(TECS)와 협조할 의무가 
있다. 특별 프로그램, 예를 들면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고용창출 등은 직업안정기관이나 훈련 및 
기업위원회(TECS)가 아닌 제3의 기관(예를 들면, 직업훈련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한다. 영국,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등 4개 국가에서 어떤 직업교육은 문교부의 지시를 받는 
일반학교나 대학에서 행해지지만, 노동시장정책을 책임진 기관은 프로그램의 크기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할 수 있다.(OECD, 1993, 1995).

3) 직업안정기관의 분업체계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등 7개국의 직업안정기관에 대해 
살펴본다.
독일의 지역사무소는 보통 직업소개와 노동시장정책을 맡는 과(직업소개과), 직업지도과, 
실업급여와 기타 이전소득을 담당하는 과, 일반행정과 등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및 
심리서비스는 특별(자문)단위로 조직되어 있는데, 한 사무소의 크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다. 
직업소개과는 직종에 따라 (담당지역과 사무소의 크기에 따라 넓거나 좁은 영역으로 구분됨) 
상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팀이 따로 있다. 한 팀은 보통 5명으로 구성되며, 큰 
사무소에는 20개 팀이, 작은 사무소에는 몇 개가, 출장소에는 한두 개의 팀이 있다. 실업급여는 
등록된 실업자의 알파벳에 따라 분업이 이루어져 있다. 1980년대 초에 큰 사무소의 전문화된 
직업에 대한 상담팀이 작은 사무소의 많은 직업분야를 담당하는 팀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실업자의 직업전환 등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처방안은 직업분류에 따른 등록된 일자리에 대해 사무소 내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독일은 현재 실업급여도 직종에 따른 분업을 실시하여 직업소개와의 연계를 공고히 하고, 
출장소를 보다 강화하여 지사에서도 사무소와 같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혁중에 

있다.
이에 반해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직업안정기관의 분업체계는 엄격하지 않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실업급여 행정과 개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 서비스를 분리할 뿐이고, 직업소개 분야에서는 
'모든 분야' 상담원칙을 고수하여 한 직업상담원이 모든 직업분야에 걸친 알선 및 직업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직업소개업무를 통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진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직업별 분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직자 이름의 알파벳순 또는 생년월일에 따라 

담당팀이 분류된다. 비엔나 지역고용사무소에는 8개의 팀이 있는데 현재 구인자 및 구직자의 
지역별 분류로 변경시키기 위해 시험중이다. 스웨덴의 경우 평균 규모 또는 규모가 큰 
사무소에서는 업무팀이 직업별로 분류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사무소를 선발하여 특수 직종에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이는 구인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구직자의 
직업교육수준을 증가시키고 주직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직업소개원의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OECD, 1995).
직업소개기관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일본과 독일을 사례로 상세하게 분석한다.

나.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직업안정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은 직업소개 기법, 전산체계, 직업소개 독점, 사업주와의 접촉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직업소개 기법
직업소개의 기법은 그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류방법은 전산망을 이용한 모니터식과 구인․구직카드 또는 게시판 리스트를 이용하는 

재래식 방법이 있다. 카드시스템에는 구직․구인자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적힌 방식이고 
게시판은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일자리와 인근지역의 일자리 일부가 게시된다. 일본과 영국에서는 
카드 방식과 게시판 방식이 주로 이용되며, 일본에서는 단말기도 이용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세방식이 모두 이용되며 게시판 방식의 변형으로 전국의 일자리의 3분의 1정도가 인쇄된 
리스트가 첨가된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셀프서비스 단말기의 유용성은 높지 않다. 아직 단말기가 많지 않거나 
새로 도입된 경구가 많기 때문이다. 장래에는 이용도가 높아지겠지만 게시판 방법과 단말기 
이용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구직자는 카드와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3개국에서는 한 지역고용사무소의 
구인자가 몇 백의 단위에 머물며 이 크기는 반드시 전산화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사무소당 몇 
천의 구인처가 있는 일본에서도 이용자가 원하기 때문에 카드시스템이 존속하고 있다. 
전산단말기에 의한 탐색은 직업안정기관의 초지역적 활동에 필요하다. 전국적 전산망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해 준다. 1993년 현재 영국, 스페인, 일본 등에서는 
지역고용사무소 자체의 일자리만 전산화되어 있고 다른 지역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부만 

보여준다. 따라서 일본, 스페인, 영국의 구직자는 지역 외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원과 
접촉해야 한다. 전산을 이용한 탐색은 보통 구직자에 대해 구인자를 찾는 것보다는 구인자에 대해 
구직자를 찾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
두번째 분류방법은 구인처나 구직처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개방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전개식(全開式)과 반개식(半開式)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구직․구인자에게 구인․구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개방되며, 후자의 경우 대부분 구인처에 대한 정보의 일부만 공개하여, 
직업소개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원과 접촉하도록 하여 직업소개원이 구인자가 

원하는 수의 구직자를 선택하여 소개해 준다. 그러나 구인자가 반개식을 원했다해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개식으로 바뀌게 된다. 반개식 알선은 주로 불황기에 구직자가 구인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을 경우 이용된다. 전개식의 경우 취업알선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알마나 많은 
구직자가 이용했는지를 알수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세번째 분류방법은 직업소개자가 개입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직접 구인처 또는 구직처를 찾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셀프서비스는 처음에는 종사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어 구직자 자신이 
노동시장 정보를 찾도록 고안되었으나, 이제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각국에서 직업소개 기법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에서는 셀프서비스 방식을 이용하여 전개식 구인정보를 제공하며 국가단위의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부분이 전산화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셀프서비스를 
등한시하고 주로 직업소개원에 의해 직업소개업무가 행해지는데 이는 상이한 구직자 그룹에 대한 

서비스를 형평에 맞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며, 효율적인 분업과 직원의 전문화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 각국은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셀프서비스와 개인상담이 병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에서는 직업지도가 직업소개과에 속하는데, 직업지도를 직업소개에서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적 유연성과 직업지도원의 기술이 직업상담에서도 유용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독일에서는 직업지도가 직업소개과와 다른 부서에서 행해지며 
직업지도과에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소개업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구인자에 대한 서비스인데 각국에서는 구인자의 요구에 따라 

구인 리스트에 올리는 것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일자리가 많은 
경우)단말기를 통해 셀프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몇 개의 구인처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구인정보의 97%는 전개되며(구인자의 등록시 결정됨). 구인자에게 신문 등 
다른 구인정보 경로를 이용하도록 권유한다. 독일에서는 구인정보의 60%만이 전개되고, 
스웨덴은 구인정보의 80%를 전개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과 노르웨이에서도 주로 전개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또한 구인자에 대해 구직자를 선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구인자가 너무 많은 구직자를 접촉할 위험 때문에 전개식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전개식은 일반적으로 ①구직자가 구인자보다 월등히 많을 때 ②실업자, 특히 
장기실업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을 때 ③통계상의 이유 등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셀프서비스는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었다. 이용되는 방법은 지역의 구직정보를 위한 
게시판, 구인자 리스트, 전국의 전산망을 연결하는 컴퓨터단말기 등이다. 스웨덴의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가 무료로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력서 

작성을 위해 비품까지 제공한다. 독일에서는 직업지도가 직업소개와 분리된 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셀프서비스가 직업소개원에 의한 알선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게시판이나 인쇄된 



리스트도 잘 사용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전산화의 
목적이 인쇄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직업안정기관은 주로 리스트를 사용하며, 
원칙적으로는 매일 리스트가 수정되어야 하지만 업무량 때문에 매주마다 수정하며 스웨덴의 각 

지역고용사무소는 24개 주 모두의 구인․구직자 리스트의 복사본과 특수 직종의 전국 리스트를 
게시한다. 직업안정기관 이용자 조사에 의하면 게시판이 셀프서비스 터미널보다 널리 
이용된다(매주당 리스트는 백만명 정도가, 단말기는 5만명 정도가 이용함). 전산 단말기에는 지역, 
직종, 훈련정도 등 몇 가지 탐색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구직․구인자가 스크린에 있는 정보를 
즉시 인쇄시킬 수 있도록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셀프서비스 시스템의 정보와 
직업상담 직원의 전산시스템 정보가 다르다. 이것은 독일의 경우 반개식의 정보가 많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경우 셀프서비스와 직업상담원의 정보는 같고, 단지 방개식을 
원하는 구인자에 관한 정보는 암호로 입력된다.
독일의 경우 전산시스템(SIS)이용자는 주당 1,500명, 전산시스템 이용 외의 목적을 가진 방문자는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산시스템(SIS)은 지역사무소에서 60㎞반경 내의 구인자만 소개한다. 
전국적 정보는 대졸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경우와 그 지역의 구인자가 소수일 경우에만 

제공된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경우 구직자의 탐색 단말기는 교육 및 직업정보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별도의 단말기가 직업지도를 위해 설치되어 있다.
직업소개는 구인자 또는 구직자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국가의 
대부분의 직업소개원은 구인자와 구인자 양측과 접촉한다. 스웨덴과 독일의 직업소개원은 
업무시간의 15∼20%를 사업주 방문에 쓰도록 목표가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많은 사무소가 상담자 팀을 구성하여 사업자 접촉업무만을 맡게 하지만 이 방식은 각 상담자가 

사업주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를 줄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를 낫는 것은 아니다. 
직업소개에 있어서 (널리 채택되지만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는) 다른 규칙은 모든 구직자나 
구인자가 한 사람의 직업상담원을 접촉상대로 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확정된 접촉상대(직업상담원)를 가진 구인자는 1992년 38%에서 1994년 51%로 늘어났다. 특히 
구인자에게 확정된 접촉상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등록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또 
취업되었을 때 통보하기 편하다. 반대로 확실한 상대라 있음으로 해서 구직자는 상담할 대상을 
가지며 비인간적으로 대접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매일 새로 정보가 입력된 구직자의 5분의 1에 대해 전산망을 통해 구인자와의 
알선작업을 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모든 구직자에 대해 구인자를 탐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효과는 구직자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의 특성 그리고 구인자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직업소개원의 능력에 의존한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전산입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업무의 상당량은 전산처리나 셀프서비스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중 상담업무는 구직자가 어떻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구하며, 그 정보를 활용하고, 
직업안정기관 외의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실업자가 등록할 때 
우선시되어야 할 업무는 가능한 한 빨리 상담(면접)을 실시하는 것이다. 직업상담원은 이 경우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구직자의 앞으로의 행동에 관해 협의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상담은 '서비스 계획'이라 불리며 다음번 면접 날짜까지 정한다. 스웨덴에서는 
'개인행동계획'이라 불리며 모든 구직자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덴마크나 영국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있은 후 구직자가 서명을 하고 이것이 강제화되지만 스웨덴에서는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산입력만 된다. 그러나 구직자에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직자가 계획에서 
벗어날 경우 통제대상이 된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확정된 절차는 없으나 실제 업무는 비슷하다.
또한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에서는 직업 클럽(job clubs)이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구직자 그룹을 
조직하여 그 모임에서 집중적 상담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조직될 
수도 있으며, 보통 16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주당 10시간씩 직장탐색훈련을 받는다.
스웨덴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직접 조직하여 4주간 파트타임 또는 1∼2주간 풀타임으로 
교육한다. 아직 이런 그룹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없는데, 지금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원들은 
일반적인 면접으로는 구직이 불가능한 구직자에 대해 유용하다는 평가를 한다.
상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스웨덴의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직업재활시설(AMIS)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설은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직업지도와 



직장탬색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 외의 구직자도 이용할 수 있다. 직업재활시설(AMIS)은 
60%의 자원을 장애구직자에 할당하며 나머지는 직업안정기관이 직업능력이 감소된 구직자를 
위해 배정한다. 직업재활시설 직원의 반은 몇 주 동안 직업훈련보조금을 받는 구직자와 함께 
풀타임으로 일하며 나머지는 단기간의 상담서비스에 종사한다.
직업소개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집단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자세이다. 
단기실업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실업은 학력이나 기능수준이 낮은 근로자, 
건강 또는 심리적 문제가 있거나, 가족․개인적 상황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더 이상 일자리를 스스로 찾지 않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실업급여 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도록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실업자의 경우 다른 근로자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적지만 이들을 취업시켜야 한다는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입장 때문에 좋은 구직자를 알선하지는 않는 직업안정기관은 구인자들에게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갖기 쉽다. 이러한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집중적 직업소개를 
줄이든지 새로운 입법과 보조금으로 일반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시장점유율을 늘려야 한다. 영국과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시장점유율을 늘리려 하지 않는 것이 정책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즉 실업자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일반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Walwei, 1995).

2) 전산체계
전산체계를 이용해서 고용보험이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이 전달되는데 여기서는 일본, 
노르웨이,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전국고용정보시스템(Orerall Employment Information System : OEIS)을 
1982∼88년까지도입하여 일본 전역에 대해 구인․구직정보를 1, 2차 직업분류, 지역, 연력, 임금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OEIS에서는 팩스로 보낸 구인카드도 입력이 가능하다(일본에서는 
전화접수는 받지 않음). 이와 별개로 고용정보시스템(Employment Insurance Total System : EITS)은 
1981년부터 전역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보험료 납부, 급부신청일, 급여지급 등을 
입․출력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산망에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한 구인처뿐 아니라 신문광고까지 입력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전산망에 의해 전달 가능한 정보는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직업상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전의 직업, 실업경력, 직업적성, 임금)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 등이다.

영국에서는 전산망을 이용해 수급자격, 개인신상, 임금,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이 
전달된다(OECD, 1993).

3) 직업소개 독점
노르웨이나 스페인은 빈 일자리를 모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도록 입법되어 있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실제로는 강제되지 않고, 스페인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금이 많지 않다. 스페인의 법은 신고 후 3일 이내에는 다른 충원경로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고용계약의 등록과 함께 빈 일자리와 구직자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진다(OECD, 1993).
구인자의 일자리 등록을 증가시키기 위해 스웨덴도 구인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힘들다. 법적인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자리가 직업안정기관에 동록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그들이 아는 근로자나 일시 해고된 사람으로 충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엄력한 규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는 직업안정기관과 구인자가 서비스 
중심적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실제 직업안정기관의 역할도 입법에 의한 강제에 의해서라기보다 
서비스 질에 의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4) 사업주와의 접촉
취업되기 힘든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페인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의 분배, 선택, 
Head-hunting등 다양한 서비스를 4개로 범주화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직원이 사업체를 방문, 
그들의 수요를 알아보고 논의하기도 한다. 사업체 방문은 유용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자원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는 많이 행하지 못하고 있다(OECD,1993).

다. 공공직업소개기관의 효과성
직업안정기관은 서비스제공기관과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통제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 역할들의 
기초가 되는 철학은 노동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의무가 있다는 점, 즉 공급과 수요를 조정, 
양자를 충족시킨다는 점이다. 이 기본철학의 바탕은 정보제공, 상담, 알선 등이 모든 구인자와 
구직자(실업자뿐아니라)에게 유익하다는 점이고,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은 공공재로서 
구인정보를 개방적으로 취급하며, 원하는 모든 사람, 즉 실업자나 취업자가 구직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실업보험이 도입된 후 국가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직업안정기관이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서 (통제 측면의)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시 통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근로의사에 대한 확인은 구인자를 소개할 

때 겨우 가능하다. 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통제기능의 수행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통제기능과 수혜자의 우호적인 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통제에 동의하면서도 직업소개원은 수혜자들(특히 실업자)에게 '거칠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단지 구인자가 등록한 일자리에 대한 충원이 늦거나 
알선되고 있지 않다고 항의할 때 거칠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Walwei, 1995).
다음에서는 공공직업소개기관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직업안정기관 이용동기를 살펴본다.

1) 직업안정기관의 효과성 측정
직업안정기관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보통 ①노동력 공급과 수요를 결합시키는 역할과 ②수혜자, 
즉 구인자․구직자 일반과 실업자에 대한 비교우선 순위 등의 두 가지 사항을 기초로 한다. 이 
두가지 사항을 통해 직업안정기관의 구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실업자 비율
스페인의 경우 남성실업자의 98%, 여성실업자의 88%가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며, 영국의 경우 
남성실업자의 73%, 여성실업자의 38%가 등록한다. 그러나 스페인과 영국에는 취업자 중 
구직자고 상당수에 이른다. 스페인의 경우 장기실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국에서는 학생이면서도 부모의 부양가족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나) 모든 사업장에서의 신규 채용자의 비율
먼저 신규채용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피용자대비 매월 1.5% 내지 1.8%정도가 신규로 
취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매월 1.9%정도이며, 
스페인에서는 매월 3%, 노르웨이에서는 2.5%정도이다. 이들 전체 사업장에서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해 충원된 비율이 정확하게 직업안정기관의 효과성을 반영한다.

다)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구직자의 비율
공공직업소개기관의 효과성은 또한 취업률(Aussch pfungsgrad)로 평가된다. 취업률은 
알선횟수보다도 실제 등록된 일자리에 구직자를 취업시킨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그러나 
'전통적'(직접적) 소개방법에 의한 통계이며, 이외 직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직장을 
찾도록 도와준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한 척도는 아니다. Walwei가 조사한 국가별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그러나 구인․구직자의 직업안정기관 등록이나 취업건수, 총신규채용에 대한 비율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OECD, 1995).
첫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잠재적 시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사회보장 등록에 의해 신규채용이 추산되며, 스웨덴에서는 노동력 조사에서 정보가 수집된다.
둘째, 취업통계는 셀프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업클럽을 이용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일자리 등록이나 취업 데이터는 단기고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시장점유율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표Ⅲ-3>은 새로운 취업자에 대한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알선 및 취업에 대한 기여도를 보여준다. 
공공직업소개기관을 찾는 구직자를 직업훈련 수준별로 살펴보면 직업훈련의 기능수준이 

낮을수록 공공직업소개기관을 찾을 확률이 높다. Walwei의 조사에 참여한 국가의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소개의 집중적 대상이 되는 구직자를 직위별로 분류하면 <표Ⅲ-4>와 같다.
우리나라는 공존국가로서 단순노무직(33%)과 사무직(17.8%)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표Ⅲ-2>공공직업소개기관의 성과

라) 사업주에 대한 설문으로 충원경로 추적
직업안정기관의 통계만을 이용한 평가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해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모든 신규채용자 가운데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입직한 근로자의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채널을 통한 통계를 보면 신규채용된 근로자 중 일본은 27%, 
노르웨이는 51%, 영국은 32%가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입직하였다. 독일의 경우 고용주의 13%가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채용하며, 스웨덴의 경우 13∼14%(셀프서비스 2∼3%포함)정도, 실업자의 
16.6%(게시판, 2.5%셀프서비스 0.3%)가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취업하였다.



<표Ⅲ-3>공공직업소개소 시장점유율

<표 Ⅲ-4>공공직업소개기관의 기능수준에 대한 소개집중도

2)공공직업소개기관 이용동기
실업 또는 등록한 구직자의 취업은 공공직업소개기관이 구인신청에 부합되는 구직자를 



알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직업소개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이 여타 
직업소개기관과 비교하여 공공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할 때 갖는 이점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구직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이용도를 평가할 때 중요한 점은 사업주들이 하나의 인력충원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국가지원(고용보험의 각종 보조금을 통한)이나 사회적 이유(실업자의 
고용)는 기업이 공공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직업소개 종사자의 평가에 의하면 사업주들이 공공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서비스 자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예를 들면, 관료화된 구조 또는 일자리 
충원 신청후 알선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등). 공공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직업소개기관에 의해 알선된 구직자의 질에 대한 우려(거부) 때문이다. 특히 
공공직업소개기관에 의해 알선된 구직자의 자격(직업훈련) 미달, 부족한 근로의욕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가에서 (장기)실업자의 나쁜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직업소개기관에 의해 알선된 구직자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의 경우 
공공직업소개기관에 의해 알선된 구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화 현상이 나타나며, 이 경향은 
직업소개기관이 구직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5>는 사업주가 공공직업소개기관을 이용․비이용하는 동기를 
보여준다(Walwei, 1995).
이러한 부정적 낙인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구인자에 의해 등록된 일자리를 세밀히 분석하고 

구직자를 철저히 분석한 후 알선을 하는 것이다.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약점이나 장점은 구인자의 시각뿐 아니라 구직자에게서도 나타난다.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장점은 구직자가 직장탐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외에 개인적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상담은 대개 앞으로의 직업전망과 전직훈련, 향상훈련 
등과 관련된다. 단점은 공공직업소개기관에서의 복잡한 서식 작성과 긴 대기기간이다(기다리는 
시간). 공공직업소개기관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은 보통 
국민경제적으로 일자리가 모자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직업소개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표 Ⅲ-5>사업주가 공공직업소개기관을 (비)이용하는 동기



라. 직업안정기관의 인원과 교육

이번에는 직업소개 기법과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효과성 제고에 필요불가결한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수와 직업훈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직업안정기관 종사인원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총인원 중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비율은 국가간 비교를 통해 볼 

때 큰 편차가 있다. 이 차이는 고용보험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일반적 조직형태와 각국에 
특이한 직업소개의 내부조직 형태에 기인한다.
첫째로, 실업보험 담당기관과 분리된 직업소개기관은 직업소개원의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둘째로, 직업소개원의 비율은 직업소개기관의 내부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①집중적인 처리방식에 많은 인원이 직업소개외의 관련업무를 맡는 
경우이다(일자리를 찾는 사람에 대한 상담, 실업급여수혜자격 검토). ②이와 반대로 분업적인 
처리방식하에 소수 인원이 철저하게 직업소개에만 전념하는 경우이다.
OECD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지역고용사무소 1개소당 평균 440명의 직원이 있으며 
지역고용사무소의 직원 중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90%정도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1개 
지역고용사무소에 평균 34명의 직원이 있으며, 직원의 약 4분의 3이 대민업무를 맡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1개 지역사무소당 17명의 직원이 있고, 직원소개원 1명이 25,000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직원의 약 4분의 3정도가 대민업무를 맡고 있다. 기타 외국의 경우 1개 
지방사무소당 12∼30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규모가 작은 고용사무소가 큰 
사무소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사무소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체제를 개편중이다(OECD, 1995).
지방사무소의 종사자를 노동인구와 비교해 보면 독일 직업안정기관 직원(직업소개원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 대해) 1인당 500명으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스웨덴은 약간 높으며, 
오스트리아는 1,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업무량은 
오스트리아나 스웨덴과 유사하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경우 종사자당 100∼200명의 실업자를 
담당하고, 독일의 경우 이 숫자의 2배가 넘는다.
독일의 경우 업무에 따른 직원수의 비율을 보면 직원의 34%는 직업소개(심림검사 등의 지원요원 
포함. 실제 대민업무 직원은 20%), 11%는 직업지도, 37%는 실업급여, 17%는 일반행정을 맡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직원의 54%는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29%는 실업급여, 17%는 
일반행정을 맡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직원의 5분의 2가 직업소개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OECD, 
1995).
노르웨이, 일본, 영국 등의 국가는 직원을 보통 간부, 전문직, 사무직으로 분류하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10%만이 사무직원이다. 영국에서는 68%가 사무직인데, 급여행정을 처리하는 직원의 80%, 
직업소개 및 상담업무 직원 중 48%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곧 각국의 직업안정기관의 
중점사항과도 관련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서류처리업무가 주업무이고, 노르웨이에서는 
개인접촉이 주업무임을 시사한다(OECD, 1993).
<표 Ⅲ-6>은 Walwei가 ILO를 통해 조사한 결과로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직업소개원 1인당 및 
하부기관 1개소당 피용자와 실업자수를 보여준다.

2) 업무종사자의 충원과 교육
일본,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직업안정기관 서비스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직업안정기관 직원들의 경험과 체계적인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전문가 정신, 
동기부여, 조직목적에 대한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이해와 불합리한 규정이나 절차에 대한 
개선방법을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충원시스템은 근래에 점차 분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원들을 학력에 관계없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시험을 통해 충원하고 있다(OECD, 
1993). 독일 직업안정기관의 직원들은 공무원과 일반직원이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표 Ⅲ-6>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인원과 하부기관

파업권이 없다. 오스트리아는 직업안정기관 직원을 1994년부터 공무원 지위로 충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선종사자의 30%는 대졸자이고 나머지 직원은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OECD, 1995). 
영국에서는 고위직에 대해서만 시험을 실시하며 행정업무상 대학 졸업증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이 직원을 자율적으로 충원하고 있다. 영국의 직업안정기관은 특히 
종사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스페인에서는 중앙에서 주어진 
규정의 한계 내에서 지역적으로 충원하고 있는데, 스페인의 경우 직원의 41%가 대졸자이다. 



스웨덴의 경우 직원들 중에는 대학(전문대) 졸업자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사업주나 
고급구직자 관리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독일에는 중급(상담원 및 직업소개원, 
경력있는 실업급여 담당자) 이상의 직원채용시 교육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기관 자체내 
전문교육기관(전문대)이 두 개 있으며, 여기서의 교육은 3년간 계속된다(1년은 off the job, 2년은 
순환교육). 독일의 경우 대졸자는 관리직과 고급구직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졸 직원에 대해서는 9개월의 교육기간이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직업안정기관 자체 내에서 
직업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하고, 계속훈련을 위한 직업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에서는 주로 현장훈련(OJT)이 주로 활용되며, 국가차원의 신압직원 교육기관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이 교육기관에서 계속훈련도 실시한다. 오스트리아에서의 교육기간은 
20주(12주는 이론, 나머지는 현장훈련)이며, 1995년부터 실험적으로 일부 직원에 대해 1년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에 대한 훈련은 보통 현장훈련(OJT)이나 일상적은 근무로 이루어지며 
근무외 훈련(off the job course)은 짧으며 현장훈련에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급여행정과 직업소개행정을 순환적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훈련을 실시하며, 2년마다 
기본훈련을 실시한다. 업무종사 경험이 10년이 넘는 직원에게는 고급훈련을, 15∼20년인 
직원에게는 특수훈련을 실시한다. 서구에서는 직업안정기관내 순환을 권장하고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OECD, 1993, 1995).

마. 공공직업소개기관에 대한 평가 및 개혁방향

공공직업소개기관에서의 개혁 출발점은 세 가지 측면에 있는데 이것은 ① 수요자, 특히 사업주의 
불만에 대한 대응, ②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고도화되는 자격요건, 
유동성, 차세대 인력의 부족), ③ 민간직업소개기관의 의미 증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역할 분담 
등이다.
공공직업소개기관 개혁의 목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근대적 서비스기관으로의 변화이다. 이는 
유동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탈관료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직업소개원은 아직도 (통계나 실업보험의 통계처리를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나 높은 
실업률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Walwei, 1995).
스웨덴에서는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여 직업소개원이 그들의 본원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실행중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직업 소개기관의 인원을 확충하거나 기타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방법뿐이다(Arthur Andersen AG 1994 참조).
또한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수혜자 중심의 조직변화는 구인․구직자가 상이한 문제(고용보험의 
혜택이나 구직 및 구인신청 등)를 동일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동시적 처리' 또는 '순간적 처리'라는 사고가 점차 중요하게 평가된다. 즉 기다리는 시간이 
가능하면 없어져야 하고 처리시간이 짧아져야 한다. 수요자 중심에 대한 한 예는 (일본,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의 경우처럼) 구직자에 대한 全開 셀프서비스 
시스템 도입이다. 사용자에 대한 유사한 정보서비스체계의 도입도 독일에서 계획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업에 고용보험(노동시장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산입력에 의해 
암호화된 구직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특히 중소기업의 구직자에 대한 
정보부족을 해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의 도입 이유는 직업소개원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 정보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한 중소기업이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자주 호소하기 때문이다(OECD, 1995). 셀프서비스 체계는 보통 '자조를 위한 원조의 
원칙'을 따른다. 자기 요구에 의한 셀프서비스로 인해 직업소개에 대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입될 뿐 아니라 사업주 및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혁은 또한 기업과 공공직업소개기관간의 소원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문의 강화, 정기적 전화접촉, 정보제공 행사 등의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집중소개라는 명목으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장기실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원들이 20만개소의 사업장을 방문, 88,000건의 추가 일자리를 등록하여 
60,000명을 취업시켰다(1994, 가을). 이것은 집중소개와 유사한 방식의 도입으로 직업소개원의 
노력이 배가될 때 직업소개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Walwei, 1995).
수요자 중심이라는 것은 또한 공공직업소개의 분산화를 촉진한다. 빈 일자리에 대한 충원이나 



실업의 구조화의 문제(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문제집단의 구조화)는 사업장의 채용관행에 
기인하며 이것은 개별적인(체계화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해결책과 대응책은 당사자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지역의 다른 행위자와의 공동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분산화는 충분한 지역고용사무소의 출장소(지사)를 만드는 것 외에 지역고용사무소에 대해 
다양한 대처가능성과 결정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진행됨으로써 직업소개의 
조직형태나 처리절차 등에 대해 지역사무소나 출장소간 경쟁이 유발된다. 분산화와 제한된 
재원의 합목적적 투입을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과거의 업무결과에 
대한 통제와 함께 목적치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OECD, 1990).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지역적 분산은 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고, 업무처리속도를 빠르게 하며, 
수혜자의 욕구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스웨덴의 경우 예산제한선이나 업무처리자에 대한 
지침 등을 없애고 목적에 따른 자율적 행정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업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목적을 인식한 후 미리 그 수단을 강구하여 유연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Walwei, 1995).
직업안정기관의 개혁에는 소개기법의 개발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전산

<표 Ⅲ-7> 공공직업안내기관의 개혁부분

망을 이용하여 직업소개원이 등록된 모든 일자리와 구직자에 대해 매일 연결해 보는 것도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전산처리업무임)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요약하면 책임분산, 목적지향적 경영, 보다 많은 실험과 대안시도 등 새로운 알선방법과 
구조개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효과는 제고될 수 있다.

주석 1) 시장순응적 개입이란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시장체계에 
근본적인 동요를 유발시키지 않는 시장외적 행위자에 의한 개입을 말한다. 사회정책에서 말하는 
시장순응적․시장역행적 내지 시장중립적 개입이라는 용어는 보통 상대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라는 두 개의 대안을 선택할 때 현금급여는 보통 현물급여보다 
시장순응적이라고 평가된다. 직업소개의 경우 정보가 불완전한 노동시장 참여자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시장순응적 개입형태이다.
 

3. 민간직업소개기관과 공공직업소개기관의 협업체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간기관에 의한 병폐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민간직업소개기관을 

허가하고 있다. 민간소개기관을 늘리자는 입장은 공공재원의 부족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특히 
노동시장 조건변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경우 민간기관에 대한 억제 

입장을 고수하기는 힘들다.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직업소개독점제도의 도입 배후에는 사용자가 취직되기 힘든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이것은 직업안정기관이 더 이상 



사업주가 요구하는 적절한 근로자를 알선하지 못한다는 사업주의 이의제기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능력이 장기적으로 보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기능분담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Walwei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국에서의 민간직업소개기관과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연계유형, 민간소개분야의 소개현황, 민간기관과의 협업가능성 등을 
알아본다.

가. 민간직업소개기관과 공공직업소개기관 체제의 유형

공공 및 민간직업소개기관은 몇 가지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공공직업소개기관은 국가에 의해 
설립되며, 민간직업소개기관은 개별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다. 공공직업소개기관과 달리 
민간직업소개기관은 (비영리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요금을 받는다. 민간직업소개기관은 
전문화된 기관의 주사업으로 또는 다른 서비스업의 부업으로 행해질 수 있다. 또한 일자리나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정보제공)과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일(알선기능)을 구분하여 
한 부분에서만 업무를 보는 민간직업소개기관도 있다. 기능적 전문화는 인력공급회사나 
자문회사(창업회사) 등에서 발견된다. 근로자 파견업체나 송출업체는 간접적으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다. 민간직업소개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그룹 중 가장 보편화된 것은 보통 최고 경영자와 
자조조직(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가입자이다.
기본적으로 민간직업소개기관과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조직연계 형태에는 공법적 독점체계, 
공존체계, 시장체계 등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OECD국가에서는 민간직업소개기관에 대한 허가를 완화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세 나라 모두 최근에 유료 민간소개기관에 대한 허가를 시작하였다. 이용요금은 고용주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료소개기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공공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며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이전에는 민간소개기관이 
특정직종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1994년부터 민간소개기관에 대한 허가를 시작했는데, 많은 
단기고용기관(파견업체)들과 무료기관들이 사업을 확장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단기고용기관(파견업체)은 직업소개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직업상담이 
무료기관(노조)에서 운영되기도 한다(OECD, 1995).
일본과 영국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민간소개기관에 대한 허가를 해왔으며 스페인은 아직 

직업안정기관이 직업소개에 대한 법적인 독점을 가지고 있고, 노르웨이도 독점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스페인과 노르웨이에서도 headhunting을 위한 회사는 허가되어 있고, 이것은 고용계약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 노르웨이에서는 음악가, 미술가, 60세 
이상 등의 개인에 대해서도 민간직업소개를 허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몇 천개의 
민간직업소개기관이 사무직․임시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모든 
직종에서 민간소개기관의 경쟁제한이 없으며(간호사와 선원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음) 소개료에 
대한 규제만 있다. 일본에도 몇 천개의 민간소개기관이 있지만, 그 활동은 영국에서보다 
제한적이다. 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민간기관이 허가되며, 유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소개하지 못하는 특별기술을 요하는 직종(29종, 주로 예술과 의료전문, 법조 및 경영)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가된다. 또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가진 파견업체도 16개의 특수한 기술이나 
경험을 요하는 직종, 전산관련 직종, 고급사무직, 번역, 빌딩관리 등에 제한되어 있다.1) 1991년에 
일본에서는 3,000개의 유료기관과 12,000개의 파견업체가 있다2)(OECD, 1993). <표 Ⅲ-8>은 
국가별로 민간직업소개기관에 대한 허가현황을 보여준다.

<표 Ⅲ-8> 국가별 민간직업소개기관에 대한 허가현황



나. 주요국의 민간직업소개기관 현황

현재 일부 국가에서만 민간직업소개기관의 소개건수와 구직자의 구성에 대한 통계보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공직업소개기관의 경우와 달리 민간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특이한 것은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는 민간소개기관의 양적 증가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1968년 약 
2,000개에서 1993년 14,000개로 늘어났다. 유럽에서도 공공․민간기관이 공존하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발견된다. 그러나 민간직업소개기관의 경우 직업소개가 부업인 경우가 많다. 특히 
한시적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파견과 관련된 소개) 지금까지의 직업소개 개념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파악되어질 수 있다.
민간직업소개기관의 취업자에 대한 비율은 특히 스위스와 사이프러스에서 높은데, 각각 입직자의 
18∼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도 민간직업소개기관을 통한 고용이 
공공직업소개기관을 통한 입직(1991: 4.8%)보다 2배 정도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민간직업소개기관은 공공․민간직업소개의 공존체계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것(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8%, 영국은 5%, 덴마크는 2∼3%)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이와 
관련된 파견근로자의 특별한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점유율 계산의 기초가 된 사업장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민간소개기관에 의해 알선된 상용근로자의 90%는 파견근로자였다(OECD, 
1992 참조). 네덜란드의 기업들은 파견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이용해서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취업시킨 것이다(Walwei, 1995).
스위스의 민간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시계열 분석은 소개기관에 대한 고객의 이용도가 경제주기와 

이에 영향받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황기에는 민간소개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불경기에는 사업장이 소개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는 구직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소개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여러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민간직업소개기관은 공공소개기관과 마찬가지로 특정 직종과 지역에 

집중한다. 민간소개기관은 특히 대도시 지역에 집중하며, 이용 구직자는 직업경험이 있는 취업된 
근로자이며 실업자나 직업초년생은 적다. 영미권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기관 이용자의 스펙트럼은 
최고위경영자로부터 쉽게 구하기 힘든 가내근로자에까지 이른다. 즉 지역적 또는 직업적 
부분노동시장에서 인력난이 있을 때 민간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잠재수요가 존재하는 

것이다(Hannon, 1989; Harrison, 1992; Walwei, 1991). <표 Ⅲ-9>는 민간직업소개기관의 
시장점유율을 보여준다.
지난 20년간 민간직업소개기관의 의미 증가는 직업소개 종사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그 중 하나는 많은 국가에서 사업체들이 전문 또는 최고 경영인을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점증하는 자동화와 새로운 기술의 투입, 전문성이 많은 서비스 
업무의 등장으로 인해 경영인뿐 아니라 기능인력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이 일반적으로 많아진



<표 Ⅲ-9> 민간소개기관의 시장점유율

것이다. 이로 인해 특히 호황기에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며, 
민간직업소개기관은 보다 많은 기능(기술)인력을 보유, 기업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민간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하면 기업들은 상당한 소개비용(월급의 1∼3개월치)을 지불하지만 
민간소개기관은 알선의 질과 속도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소개기관은 정확한 알선을 위해 체계화된 직무필요사항을 작성하고 구직자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다.
민간소개기관 이용증가의 또다른 이유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절감 압력에 의해 기업들이 

인사부서의 원래적 과제를 점차 외부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민간직업소개기관의 인사관련 
서비스에는 인사기록 관리, 노동법 관계해결 또는 채용 등이 포함된다.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직업소개의 자유화 조치로 민간직업소개기관은 세계적으로 그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자유화 조치의 배경에는 두 가지 논거가 있다. 첫째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여타의 규제완화와의 관련성에서 찾아지는데, 이러한 완화는 일반적으로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 철폐나 국가에 의해 지배된 시장의 개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국가예산의 
경감이나 부담가중 방지가 또다른 요소로 작용한다.
두 번째로,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자유화 조치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공공직업안정기관 자체로만은 더 이상 노동시장에 대해 양적 또는 질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평가받았고, 새로운 민간기관들이 공공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직업소개기관의 탈법의 문제와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는 존속한다. Walwei가 
민간기관을 이용한 구인․구직자에 대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민간직업소개기관의 활동은 

대체로 합목적적이며 진지하다고 평가된다(Walwei, 1995).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탈법의 
문제는 드물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민간소개기관의 
허가에 있어서 그리고 소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때문이거나, 시장관계에 의해 소개기관 
가운데 '검은 양'은 도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의 직업소개를 허가하는 18개국의 규제수준은 대단히 상이하다. 이들 국가 
중 절반의 국가에서는 (미국이나 호주의 몇 개 주에서도) 민간직업소개기괸은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종사하는 개인에 대해서 또는 직업적 여건에 의해서 조건부로 주어지며 
시장진입 규제를 낳는다. 이를 통해 이윤만을 추구하는 직업소개기관이 단기간의 활동으로 구직 
또는 구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개인적 허가조건은 좋은 평판 또는 양호한 
자산관계 등을 포함한다. 직업적 허가조건은 적절한 사무공간 또는 최소한의 전문적 자격 등을 
포괄하는데, 적절한 사무공간은 소개과정의 은밀성을 보장하는 여건을 제공하며, 최소한의 
전문자격(예를 들면,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 직업교육 수료)은 직업소개를 사리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Walwei, 1995). <표 Ⅲ-10>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소개기관에 대한 국가별 
규제사항을 보여준다.
영리목적의 직업소개를 허가하는 18개국 중 12개국에서는 소위 '업무수행규정'이 있으며 그 
내용은 소개계약, 소개비 그리고 소개의 기본원칙 등이다. 특히 소개비 규정이 없으면 실업자 등 
취업이 힘든 구직자가 민간소개기관을 이용할 경우 엄청난 소개비를 지불해야 한다. 구직자의 
어려움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행위를 막고자 많은 국가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우루과이, 오스트리아, 독일) 구직자에게 소개비를 받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소개비에 대해 엄격한 최대치(첫 월급의 5% 이내)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단점은 
구인자가 요구한 자격을 갖춘 구직자만 알선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6개국(호주, 바베도스, 
덴마크, 뉴질랜드, 미국, 사이프러스)의 민간소개기관은 상법에 의해 규제된다. 호주와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없고, 업무수행 규정도 없다. 이러한 국가들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공공직업소개기관의 공존체계가 발견된다. 자유로운 직업소개체제의 배경에는 
너무 엄격한 규정이 불필요하게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경쟁을 약화시킨다는 이념이 담겨 
있다(Walwei, 1995). 특이한 것은 자유공존체계의 국가에서도 직업경험 또는 연합단체 규정 등에 
의해 사용자만 소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직업소개기관 연합체는 1991년 모든 알선건수의 90%의 경우 구인자만 
소개비를 지불했다고 발표했다(National Association of Personal Consultants. 1991).
민간소개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의 서류는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조사와 이용자의 민원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파악된 
규정위반은 대부분 허가없는 소개행위와 적절한 구직자를 얻기 위해 불법적 광고(소개기관이 
자신을 밝히지 않는 광고)를 하는 행위이다. 구직자에게 소개료를 요구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경험으로 미루어 효과적인 법규정과 민원을 처리하는 감독기관의 존재는 
민간소개기관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앞으로 
민간소개기관에 대한 허가를 철폐한다는 결정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장진입에 있어서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함을 의미한다(Walwei. 1995).



<표 Ⅲ-10>영리 민간소개기관의 허가 및 직업활동에 대한 규제

다. 민간직업소개기관과의 협업 가능성

민간직업소개기관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인' 공존체계국가에서 노동시장 조정에 있어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Ⅲ-11>에 의하면 영국과 덴마크의 공공직업소개기관은 
직업소개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스위스와 미국에서는 민간소개기관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스위스와 미국의 경우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부족한 인력과 자원 외에 
공공소개기관이 취업하기 힘든 노동시장의 문제 집단에 대해 주력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장기실업자 등). Walwe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소개기관은 노동시장 행위자 양측에 대해 
공공기관 이용자와는 상이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존체계국가의 직업소개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공공소개기관과 
민간소개기관간에 경쟁관계가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 즉 특정 부분노동시장(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사무보조원, 미국의 경우 호텔 및 식당부분에서)에서만 예외적으로 경쟁관계가 



성립한다(Walwei, 1995). <표 Ⅲ-11>은 공공국가에서 공공 및 민간소개기관간의 경쟁정도를 
보여준다.

<표 Ⅲ-11>공존체계에서의 공공 및 민간소개기관의 경쟁

민간소개기관은 우선 일자리에 정향되어 있다. 즉 민간소개기관은 지위상 중상의 전문적 자격을 
요구하는 일자리와 이러한 일자리에 적절한 (대부분 취업하고 있는)구직자의 알선에 집중한다. 
이와 달리 공공소개기관은 주로 근로자 정향적이며, 이용자가 법규정에 의해 등록해야 하는 
실업자이거나 알선되기 힘든 구직자들이다. 따라서 공공소개기관은 자격요건이 낮은 직장에 대해 
알선한다. <표 Ⅲ-12>는 공존국가에서 민간직업소개기관이 어떤 분야에 집중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상호 보완성에 대한 증거는 독점국가와 공존국가의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소개시장에서의 상대적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찾아진다. 한편으로는 독점체계 국가에서도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예: 프랑스, 오스트리아),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소개기관의 존재가 반드시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도 

아니다(예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점이 자동적으로 직업소개시장의 지배로 나타나지 않고, 
또한 공존이 반드시 경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공공 및 민간소개기관에 대해 상이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alwei. 1995). 그러나 공존체계국가에서 공공 및 
민간소개기관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존상황의 결과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보완성이 체계종속적이 아니라면 독점국가에서도 공공소개기관이 민간소개기관의 
잠재적 시장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완성이 공존의 결과라면 공존국가에서 공공직업소개기관이 적어도 특정 

부분노동시장에서는 후퇴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Walwei의 연구에서는 이 의문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횡단비교는 없었지만 독점국가에서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이용자 중에는 

공존국가에서보다는 많은 취업 구직자가 있음을 보여준다(Walwei, 1995). 즉 7개의 
독점국가에서는 공공직업소개기관이 취업구직자와 실업자를 같은 비중으로 알선했지만, 
공존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독점국가에서는 공공소개기관의 알선이 적절한 지원자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기업의 불만이 훨씬 적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공존국가에서는 기업의 
공공직업소개기관 이용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Walwei, 
1995).



<표 Ⅲ-12>공존국가의 민간 직업소개기관의 시장분열정도

이상의 논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에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완성은 양자의 협조(적어도 특정부문에서)가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인과 
구직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상호 교환은 양자의 상대적 시장투명성을 높이고, 따라서 구인자와 
구직자의 탐색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표Ⅲ-13>은 공존체계에서 전혀 협조가 없거나 
협조가 드물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물론 직업소개 전문가의 추측에 의하면 장차 공공 및 
민간소개기관간에 상호 협조가 더욱 잘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공공 및 민간기관간의 협조는 상호 
추전, 공동시설 설립, 정기적인 정보교환 그리고 특정 직종이나 구인자에 대한 위임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OECD. 1995).
상호 추천은 협동의 가장 비의무적 형태이다. 이것은 보통 비공식적 협정에 기초하며 보통 
지역차원에서 경우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에서는 
공공직업소개기관에서 실업자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며, 이 수단 중에는 



특정 민간소개기관이나 파견업체가 포함된다.
공공 및 민간 양측에서 공동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비영리부분에서 발견되는데, 특정 그룹에 대한 
알선과 관련되어 공동으로 재정부담되는 시설들이 그 예가 된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Start라는 
프로젝트나, 독일의 경우 비영리 파견업체의 도움으로 장기실업자를 노동시장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다. 이외 몇 개국에서는 공공소개기관에서 대학과의 협조로 대졸자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자선단체와의 협조로 장애인을 취업시키고자 
하려는 노력이 있다.
민간기관과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정기적인 정보교환에 있어서는 '약한' 정보와 '강한'정보간의 
구분이 가능하다. '약한'정보란 예를 들면 노동시장 발전과 알선전략인데, 공동협의나 회의에서 
비의무적으로 교환된다(덴마크). 강한 정보는 이와 달리 구체적인 직장 및 구직에 대한 정보이다. 
정기적 교환은 양 방향으로 가능한데. 이는 한 편으로 민간소개기관에서 충원할 수 없

<표 Ⅲ-13>공공 및 민간 소개기관의 협조

는 직장이나 알선할 수 없는 구직자를 공공소개기관으로 전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소개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인자나 구직자를 민간소개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강한'정보의 교환에 대한 예는 드물다. 다만 뉴질랜드와 미국에서는 민간소개기관이 익명화된 
구인자를 공공소개기관에 보내어 구직자를 찾는 경우가 있다. 이 방법의 이점은 이를 통해 
공공소개기관의 이용자가 보다 많은 직장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자에 관한 사항을(그들의 동의하에) 민간소개기관에 알려주고 
있다(St. Gallen 칸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간 협조의 다른 형태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알선의 위임이다. 예를 들면 
공공직업소개기관이 사례비를 지불하고 부분적(또는 전체적으로) 민간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민간소개소는 알선되기 힘든 구직자를 취업시키는 경우 사례비를 받는 것이다(호주의 경우 
실업된 최고경영자).
그러나 지금까지는 민간 및 공공 직업소개기관간에 특별한 경우에만 협조가 있었으며, 



활동부분이 미미하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양측에서 아직 협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민간 및 
공공 소개기관이 상이한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소개기관의 허가규정이 자유화됨으로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 및 실업수준과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힌 적절한 배분이다. 민간소개기관도 공공소개기관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허가규정의 완화로 인한 고용효과는 민간소개기관이 다른 

방법으로는 고용되지 않거나, 더 늦게 고용되는 근로자를 알선을 통해 고용시켰을 경우에만 
나타난다. 따라서 민간소개기관의 역할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화로 인한 고용효과가 
작다면 마찬가지로 실업률 감소효과도 작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업자는 민간소개기관의 
수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소개기관의 역할이 큰 부분은 노동시장 조정부분, 즉 노동력이 
가장 생산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일자리에 배치되도록 기여하는 부분이다.
주석 1) 일본의 경우 1996년에 파견업종 12개가 추가되었다. 또한 허가업종을 대폭 늘리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는데, 1종 수수료 대상과 2종 수수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1종 
수수료는 보통 직종에 대해 구인자에게 임금의 10.1∼10.5%를 부담하게 하고, 2종 수수료는 특수 
직종과 컨설팅하는 소개기관에 적용되는데 일정요금률없이 요금표를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주석 2) 직업소개에 대한 각국별 민간기관의 허가나 규제가 완화됨에 힘입어 ILO에서도 
민간직업소개에 관한 제96호 협약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요약

지금까지 ILO와 OECD의 연구를 통해 외국에서의 직업소개기관의 변화와 국립직업소개기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소개기관이 허가를 받아 
존재하는 민간․공공소개기관의 공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소개기관의 추업알선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의 원인은 전문성, 알선체계(구조 및 직무), 시설, 
직원 교육, 구인자 및 구직자의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허약한 
공공기관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관과의 협업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Ⅴ장에서 살펴본다.



Ⅳ. 事例分析:獨逸과 日本의 職業安定機關

본장에서는 제Ⅲ장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직업안정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독일과 일본의 직업안정기관을 분석한다.

1.독일의 직업안정기관

가. 조직구조

1)연방고용청과 지방고용청
독일의 직업안정기관인 연방고용청은 노․사․정의 대표가 참여하는 자치행정기관을 가진 

공법상의 법인으로 뉴른베르크에 본부를 두고, 12개의 지방고용청과 184개의 지역고용사무소, 
그리고 필요시 설립되는 특수한 기능을 위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한 기능을 위한 
사무소로는 급부지급과 관련되는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전산사무소, 감사원의 지부역할을 
하는 감사사무소, 전국단위의 직업소개를 필요로 하는 직종 및 전문인을 위한 
중앙직업소개사무소, 직원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10개의 행정학교와 노동행정 전공의 
공공행정전문대학 1개 등이 있다. 연방고용청은 간접적 연방정부 행정기관이며 그 직원은 
(국가)공무원, 사무직원, 기능직원으로 분류된다. 자치행정기구로는 연방고용청의 본부에 
행정령이나 규정 등에 대해 입법기능을 하는 행정평의회와 연방고용청 총재의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정하거나 주요 행정안건에 대해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고용청과 
지역고용사무소에는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자율적 행동영역 내에서 노동시장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Chung, 1995). 연방고용청은 7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연방고용청의 조직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국과 2국이 직업소개 및 직업상담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조직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 아래에는 2개의 과가 있다. 1국(노동시장정책 및 
노동상담국)에는 노동시장정책과(Ia)와 노동상담과(Ib)가 있으며 국장직속인 



의료서비스지원계가 있다. 노동시장정책과(Ia)는 8개의 계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공통문제처리 및 
조정(Ia 1), 직업중개 및 노동상담의 조직(Ia 2),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유럽노동시장정책(Ia 3), 전문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Ia 4), 산업분류별 직업소개, 문제집단, 
여성근로(Ia 5), 국제협력,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 외국인 통합지원(Ia 6), 고용창출사업, 
구동독지역지원, 장기실업자 고용대책(Ia 7), 노동행정기관 확대 및 개혁(Ia 8)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노동상담과(Ib)는 5개의 계로 구성되는데, 이는 과의 일반적․기본적 문제(Ib 1), 
직업교육 중 개인에 대한 지원(Ib 2), 직업교육 중 시설지원 및 장애인 재활시설지원(Ib 3), 장애인 
통합원칙 장애인 작업장(Ib 4), 장애인 고용(재활)촉진(Ib 5)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2국(직업교육정책, 직업상담, 직업정보, 심리서비스)도 2개의 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과(Ⅱa)와 통계과(Ⅱb)가 있으며, 국장직속의 계로는 직업 및 노동정보계와 
심리서비스계가 있다. 직업훈련과(Ⅱa)에는 6개의 계가 있는데, 일반적인 직업훈련 문제와 
조정(Ⅱa 1), 직업정향과 직업상담(Ⅱa 2), 직업훈련중개(Ⅱa 3), 직업선택에 대한 자율적 
정보시설(Ⅱa 4), 특정 그룹에 대한 직업상담, 장애인상담(Ⅱa 5), 직업상담 조직 및 정보처리(Ⅱa 
6)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통계과(Ⅱb)에도 6개의 계가 있는데, 통계의 기본문제 및 조정(Ⅱb 1), 
직업소개 및 노동상담, 고용창출지원의 통계(Ⅱb 2), 직업훈련, 직업훈련 일자리, 직업재활 등의 
통계(Ⅱb 3), 고용통계(Ⅱb 4), 간헐적 통계(Ⅱb 5), 통계과의 조직 및 정보처리(Ⅱb 6)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3국은 실업보험 급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업수당, 실업부조, 휴업수당, 도산수당, 
개인적 직업훈련 및 재활훈련 지원, 사회법원 판례, 과태료, 불법고용방지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가 연방고용청의 7국으로 행정기관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방고용청과 지방고용청은 그 업무를 정책입안, 규정제정․전달, 감독 및 자문 등에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대민업무는 모두 지역고용사무소를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지방고용청은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Nordrhein-Westfalen주의 지방고용청을 예로 설명하면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직업소개 및 노동상담과
직업소개 및 노동상담과에는 8개의 계가 있는데, 이는 기본정책과 전산업무계(Ⅰ1), 직업소개와 
노동상담, 여성근로계(Ⅰ 2), 노동시장 관찰, 경제구조 문제, 해고신고의무계(Ⅰ3), 장애인 
직업소개, 직업훈련에 대한 시설 및 개인지원계(Ⅰ4), 직업 및 경제정보, 향상 및 
저직훈련지원계(Ⅰ5), 비합법적 직업소개, 근로자파견계(Ⅰ6),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계(Ⅰ7)와 
별도로 의료서비스계(Ⅰ8)가 있다.

나)직업지도,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처 소개과
직업상담과는 5개의 계가 있는데, 이는 기본정책과 전산업무계(Ⅱ1), 직업지도, 직업상담 및 
직업교육시설과의 협동계(Ⅱ2), 직업지도 및 직업정보를 위한 전시회, 셀프서비스 시설, 
대학협력계(Ⅱ3), 직업훈련촉진 및 직업훈련 시설과의 협동계(Ⅱ4)와 심리서비스계(Ⅱ5)가 있다.

다)실업수당, 실업급여, 기타 현금급여과
급여과는 5개의 계로 구성되는데, 이는 기본문제, 조직, 업무처리과정계(Ⅲ1), 실업수당, 실업부조, 
향상 및 전직훈련계(Ⅲ2), 휴업수당, 동계건설촉진계(Ⅲ3), 사회법원법 관련 업무처리계(Ⅲ4), 
과태료 및 부정수급, 불법적 고용계(Ⅲ5)가 있다.

라) 조직, 총무, 인사, 경리과
총무과는 2개의 큰 계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조직, 총무, 경리, 내붜구조계(IVa)와 인사, 
직업훈련계(IVb)가 있으며, 과장직속으로 지역고용사무소 조사계와 통계계 등 2개의 작은 계가 
있다.
2)지역고용사무소 조직
지역고용사무소의 각 과의 조직은 그 지역의 경제구조, 경제활동인구 등을 감안하여 각각 다른데 



빌레펠트시의 지역고용사무소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직업소개 및 노동상담과1)

직업소개 및 노동상담과는 각 지역의 근로자수에 따른 지역고용사무소의 크기에 따라 2∼5개의 
계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중상의 크기에 해당하는 빌레펠트 지역고용사무소의 경우 4개의 계로 
나누어진다. 1계는 식품, 식당, 청소, 사회교육 등의 직업분야를 담당하며, 이외에 재활 및 
학생들의 단기간 취업에 대해 직업소개를 담당한다. 1계에는 직업분야를 넘어서는 외국인, 
향상․전직훈련, 이동촉진수당, 고용창출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반과 경제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반이 있으며, 장애인을 담당하는 3개의 반과 일반 직업분야를 담당하는 1개의 
반이 있다. 장애인을 담당하는 3개의 반은 각각 학생 및 중장애자 직업중개반(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작업장에 관한 업무 포함)과 2개의 직업재활에 대한 상담반으로 나누어진다.
2계의 경우 금속, 전자직업분야반, 건설, 인쇄, 창고, 운송반, 조경, 교통, 화학, 나무반(18세미만 
청소년 포함)등으로 나누어진다. 3계는 기능인, 의료서비스, 은행, 보험, 전산직종반, 사무실 
기능인과 보조인반, 섬유, 의류, 기타 서비스와 행정직종반, 임시직원 중개반이 포함된다.
이 외에 과장직속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급인력을 중개하는 전문인력소개계강 있는데, 
자연과학반과 인문과학반으로 나누어진다. 빌레펠트에는 빌레펠트시의 인근도시인 
규터스로우(Gütersloh)에 출장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1개의 계가 있으며, 서비스직종반, 건설, 
창고, 운송반, 금속, 전자, 식품, 인쇄, 장애인, 청소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소개의 각 반은 보통 직업상담자 1명, 4명의 중재자, 1명의 서류처리자, 2명의 보조인력으로 
구성되며, 재활 및 중장애인반은 2명의 직업상담자, 1명의 중개사, 2명의 업무처리자, 1명의 
서류처리자, 1명의 보조인력으로 구성되어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무소에는 의료서비스계, 심리서비스계, 
기술지원계 등이 있는데 이들이 지원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의료서비스계
직업소개시 구직자의 건강상태가 알선될 일자리의 요구에 합당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서비스계가 이를 지원하며, 의료서비스계가 지원할 경우는 
대부분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
-구직자의 신체적 작업가능성 확인
-건강상 이유로 전 직장을 이직했을 경우
-한계적 노동조건(열, 추위, 먼지, 중노동)의 일자리에 알선될 경우
-육체적 장애(순환기장애나 관절이상)가 있는 구직자의 경우
의료서비스는 직업상담원의 신청에 의해 제공된다.

(2)심리서비스계
심리평가는 구직자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는데, 구직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향, 특성, 생각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심리검사는 다음과 경우 주로 행해진다.
-직업활동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적성평가와 작업능력 및 대인관계에 대한 정보제공
-작업능력 제한요인(장애 등)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평가
-성공적인 알선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특히 작업조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 이외에 
심리상담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는 상담시 극복될 수 있는 다음의 어려움의 경우 행해진다.
․수동적인 행위, 대화시 이해의 어려움 등 상담과정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결단력의 부족 등 결정에 대한 준비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일자리 탐색, 취업,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업적인 통합, 전환, 재활 등 이행기에 있거나 또는 적응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외에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한 다른 경우에도 심리서비스계가 지원한다.

(3)기술지원계



근로방법과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활동의 영역도 변화한다. 
기술지원계는 기술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데 기술지원계가 활동하는 영역은 

주로 다음과 같다.
-신체장애자에 대한 일자리의 조사 및 평가, 즉 신체장애자를 직업적으로 통합하는데 있어서 
재활계획의 수립 등

-재활지관의 계획, 시공, 시설과 관련된 지원업무
-장애인 통합보조금 지원시 기술지원계이 지원은 서류신청 없이 이루어진다.

나)직업상담과
직업상담과는 두 개의 계로 나누어지는데,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계와 직업훈련소개 및 상담계로 
나누어진다.

다)급여과
급여과는 3개의 계로 나누어지는데, 1계는 실업수당, 향상․전직훈련을 맡으며, 2계는 2개 이상의 
급여분야가 관계되는 부분, 재활, 겨울 건설촉진, 휴업수당 등을 맡으며, 3계는 고용촉진법과는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맡고 있다.

라)총무과
총무과는 일반행정업무와 전산처리를 맡는 1계와 인사를 담당하는 2계, 직원계속훈련을 담당하는 
3계, 통계를 담당하는 4계와 급료지급계가 있다.

나. 업무의 흐름

독일 연방고용청의 조직원칙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고용청은 합목적성(효율성), 단순성과 명료성, 경제성, 업무에 대한 명확성, 
변화에 대한 수용성 등을 최대한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노력의 일환인 직무분석은 
구직자 등록, 일자리 등록, 선택과 알선행위, 초지역적 직업소개, 근로상담, 방문서비스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이 사항을 연방고용청이 직원교육을 위해 발간(Kompendium für 
Arbeitsvermittlng und Arbeitsberatung)한 참고도서를 이용하여 서술한다.



[그림 Ⅳ-2]직업소개의 틀과 분야

1)지원과 등록
지원자 등록은 보통 지원자의 거주지역 담당 고용사무소에서 알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반이 

접수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직업반이 참여할 수 있다. 지원자의 희망에 의해 다른 고용사무소나 
전문기술인력 소개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접수될 수 있다. 지원자 등록은 직업분류 및 
인적사항(장애인, 청소년 등)에 따라 직업소개원에 의해 접수된다. 등록시 알선에 필요한 모든 
사항, 예를 들면 근로조건, 희망사항, 교육 또는 직업훈련정도, 기능이나 지식, 경험, 능력 등 
개인의 상황이 밝혀진다. 또한 건강상태나 심리상태의 적절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 
지원자의 동의하에 건강진단이나 심리검사가 이루어진다.
등록이 된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자 등록카드에 인적사항이 기록되고 이후의 알선시에도 

이용된다. 이 외에 구직자 종합카드에는 모든 구직자가 직업분류에 따라 
정기적으로(분기별)정리된다. 구직자가 이미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자 종합카드에서 삭제되고 
구직자 등록카드는 잠재인원목록으로 배치되어 해당년도 경과후 15개월간 보관된다.



2)일자리 등록(구인 등록)
직업소개는 근로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인 등록은 근로자나 가내근로자의 

고용계약에 제한되며, 도급이나 자유서비스 계약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인 등록은 형식에 
있어 제한이 없으며, 구두, 전화 또는 문서로도 이루어진다.
구인 등록의 관할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근로장소를 관할하는 고용사무소이지만,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초지역적인 전문인력을 희망하는 경우 다른 고용사무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구인 
등록은 해당직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원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때 일자리 충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예를 들면 전문분야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설명, 기능영역, 생산물, 직종 및 
직업훈련정도, 요구되는 지식, 기능, 경험 등과 연령, 결혼여부, 국적 등 인적사항과 근로조건, 
특히 임금 등이 밝혀진다. 또한 등록시에 직업소개원은 구인자에 대해 다른 구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일자리에 대한 알선이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 의해 

가능해지는가에 대해 상담한다. 직업소개원은 등록시 제공된 일자리가 법정 혹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나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화시킬 의사가 
없으면 구인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된 신청은 모두 구인 등록카드에 기재되며, 
구인종합목록에는 직업에 따라 분류되어 정리된다. 이미 충원된 일자리는 당해 월의 다음달에 
삭제되며, 다음 연도말까지 잠재구인목록에 기입된다.

3)선택과 알선(중개제안)
한편으로는 구직자의 적격성과 개인적 상황을, 다른 한편으로는 구인자의 상황이나 요구를 
고려하여 선택이 이루어진다(개별성). 선택시에는 해당 일자리에 대해 대상이 되는 모든 구직자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구직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거나 출두여부와 관련시켜서는 안되며, 
단지 한시적인 일자리에 대한 중개시에만 출두여부와 연관시켜 알선될 수 있다.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특히 장애자)에 있어서는 기술서비스팀의 자문을 받으며, 건강에 대한 평가시에는 의료팀의 
도움을, 사회생활이나 근로생활에 대한 평가시에는 심리팀의 도움을 받는다.
한 일자리에 대해 여러 명의 구직자가 있을 경우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적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간박한 구직자가 우선되며,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 구직자는 형사처벌을 받고난 사람, 재향군인, 동구권에서의 이주민 등이다.
알선(중개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알선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직업소개원은 
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구직자에게 알려주어 구직자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구직자가 알선을 받고자 할 경우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할 
서류를 함께 받게 되며, 이 서류를 통해 면접결과를 고용사무소에 통보한다. 직업소개원은 알선된 
구직자와 구인자 카드에 알선사실을 기입한다.
서류에 의한 중개제안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구직자의 서류가 구인자에게 제출될 경우

②신속히 알선이 되며 다른 급여와의 연계가 없을 경우

③알선시 구직자와 구인자가 함께 있는 경우

④구인자가 고용사무소의 알선없이 구직자와 접촉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가 적절한 

경우

⑤신속한 충원이 필요해서 구인자에게 전화로 중개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면접의 결과에 대하여 신속히 고용사무소에 연락하도록 요청한다. 직업소개원은 
알선의 결과를 평가하며, 다른 급여와의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양식을 사용한다.
현재 독일의 직업안정기관은 전산화의 과정에 있는데 직업소개업무가 전사화될 경우 다음의 

목적들이 성취될 수 있다.
-출퇴근거리에 있는 모든 구인․구직자에 대해 알선 가능성을 높인다.
-전산모니터를 통해 지원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노동시장과 고용사무소 서비스업무의 투명성을 높인다.
-직업적․지역적인 이동성을 제고시킨다.
-고용사무소간의 협력이 강화된다.
-전산화로 인해 행정업무, 특히 통계업무와 카드정리업무가 줄어든다.



4)초지역적 직업중개
특정 지역고용사무소의 범위를 벗어나서 처리되는 알선을 초지역적 직업알선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경제발전, 기술적 진보의 결과, 경제의 구조변화, 소비자 행동의 변화 등에 의해 지역적 
노동력 수요에 있어서 질적․양적인 변화와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차이 때문에 필요하게 

된다. 근로자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역적인 이동성을 높임으로써 저가치의 고용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려 한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양산업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모든 직업분야가 
이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또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우수한 노동력의 경우나 드문 직종인 경우에도 초지역적 직업중개가 

필요하다. 구인자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타지역에서 충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구인자와 구직자가 그들의 요구에 맞게 노동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노동시장의 지역적, 분야별 불균형을 제거하며 초지역적 일자리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지역적 중개는 두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소개이며, 다른 하나는 
인력의 조정을 위한 직업소개이다. 전문인력 직업소개는 초지역적 노동시장을 필요로 하는 특정 
직업 및 특정 자격을 갖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인력 직업소개를 위한 조직을 통해 
알선된다. 구직자나 구인자는 직접 이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인력의 조정을 위한 직업소개의 
경우 이를 위한 별개의 조직이 없으며, 두 개의 지역고용사무소나 지방이나 연방의 조정소에서 
알선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인자나 구직자 모두 지역고용사무소에 등록하며 지역고용사무소가 
다른 기관들에게 연락한다.
전문인력 직업소개조직은 지방을 맡는 조직과 연방을 맡는 조직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직업은 
지방조직에 의해서 다른 직업은 연방조직에 의해서 알선된다. 대졸자 이상의 전문 내지 
최고인력과 호텔, 식당 종사자 등은 지방과 중앙에서 모두 관할한다. 지방전문인력소개조직은 
지방고용청과 몇 개의 지역고용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전문인력중개조직은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둔 중앙직업소개사무소이다. 중앙직업소개사무소(Zentralstelle für 
Arbeitsvermittlung)는 7개의 국으로 나누어지는데, 1국은 경영자 소개(국내), 2국은 경영자 
소개(국제), 외국에서 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소개, 3국은 호텔 및 식당 종사자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소개, 4국은 연극, 영화, TV 종사자에 대한 소개, 5국은 최고경영인 소개, 6국은 연방조정소, 
7국은 총무를 각각 담당한다.
지방의 전문인력중개조직기관은 직업분야별로 그 지부가 다른데, 농업전문인력에 대해서는 3개, 
하천선원에 대해서는 8개, 선원에 대해서는 11개, 음악가, 연예인 등에 대해서는 7개, 승마나 
동물치료사에 대해서는 각1개씩의 소개기관이 있다.
이들 소개기관은 직업소개와 함께 노동상담 및 노동시장 관찰업무를 맡으며, 연방고용청에 의해 
발간되는 구인․구직 잡지나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며 스스로 구인․구직신문을 발간한다.
구직자와 구인자의 접촉은 보통 전문인력소개조직에서 구인자에게 구직자에 대한 서류를 보냄과 

동시에 구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노동상담
직업세계가 점차 복잡화됨에 따라 근로자나 사용자가 직업적인 안정이나 향상교육,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연방고용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함으로써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동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상담은 
①노동시장의 문제 ②직업의 발전, ③직업교육, 즉 향상훈련, 전직훈련과 지원금에 대한 상담, 
④이주비나 구직활동비 ⑤장애자의 고용촉진 ⑥일자리에 대한 선택이나 충원과 관련된 문제 등을 

포괄한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원할 때 지역고용사무소는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직업소개원(노동상담원)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때 직업소개원은 
실업자가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전망을 높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직업소개원은 구직자에 대하여 희망된 분야의 취업 가능성이 없을 때, 오랜 중단 후에 직업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 재정적인 문제가 근로에 방해가 될 때, 구직자가 노동시장의 문제집단에 속할 때 
노동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구인자에 대하여 직업알선과 노동상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구직자가 수습근무지원금이나 장애인 통합지원금을 받음으로써 고용될 



때, 등록한 일자리의 충원이 어려울 때, 예를 들면 구인자의 근로조건으로는 구직자를 구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자격을 가진 구직자가 없어 초지역직업소개나 현재 고용된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방안 등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노동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기회에 대해 

상담하고자 할 때, 직업훈련에 관심이 있을 때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신문의 
구인광고를 통해 온 구직자를 선발할 경우 상담하고자 할 때, 사업을 그 지역에서 시작하고자 
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알고자 할 때 노동상담을 제공한다.
직업소개와 관련된 노동상담은 직업소개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직업상담원은 직업교육이나 그와 
관련된 지원 그리고 특히 구인자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상담한다.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화를 이끄는 방법, 공감, 개방적 접촉, 경제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 직업에 대한 지식, 법규정에 대한 지식 등이다.

6)방문상담
회사나 행정기관과의 접촉은 직업소개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방문은 개인적 접촉을 통해 필요한 
신뢰를 쌓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과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갖추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방문을 통해 일자리의 상황과 기업내 근로관계 등을 알 수 있으며 직업 내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방문의 제1차적 목표는 일자리에 대한 탐지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사용자와의 
접촉은 중요하다. 방문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등록된 일자리에 대한 충원을 위해서(예를 들면, 등록된 일자리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충원되지 못하는 일자리에 대해 구인자와의 상담을 위해,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구직자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고용사무소의 도움없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알선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

③직업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서(예를 들면, 새로운 직업훈련 방법, 한 직업에 대한 대체직업, 
새로운 기술)
④노동시장의 새로운 계기(예를 들면, 신규사업장의 성립, 도산, 대량해고, 휴업)
⑤기타의 경우(예를 들면, 직업훈련이나 고용창출지원금의 계획, 수행, 감독 및 사업장에서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등이다.

7)내부기관의 협조
각 직업영역별로 이루어진 직업소개반은 지역고용사무소의 다른 단위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 
종류를 보면 다른 직업영역반과의 협조, 전문서비스와의 협조(의료지원, 심리지원, 기술지원), 
다른 부서와의 협조(실업급여과, 직업상담과, 행정 및 통계과), 연방고용청조직의 
상위기관(지방고용청)과의 협조 등이 있다.

8)외부기관과의 협조
각 직업소개팀은 외부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한데 그 종류를 살펴보면 구인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주(인사담당자, 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와의 협조, 직업교육,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경제단체와의 협조, 직업재활, 노동시장 연구자료 수집, 실업급여시 연금계산과 관련하여 여타의 
사회보험자와의 협조, 공적부조대상자의 집중소개를 위한 시․군․구의 사회과와의 협조, 장애자 
복지법에 의거한 사회복지단체와의 협조, 재소자와 출소자에 대한 상담을 위해 형무소와의 협조,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리과와의 협조, 직업훈련촉진을 
위해 직업훈련기관과의 협조 등이 있다.

주석 1)독일의 경우 직업상담과 노동상담을 구분한다. 직업상담은 직업의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에게 직업을 선택하기 전 승진 가능성, 자아개발 가능성, 적성검사, 심리검사 등 전반적인 
직업정보와 직업전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직업상담을 통해 양성훈련을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가 중개된다. 노동상담은 이미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을 선택한 근로자의 향상훈련, 
전직훈련 등에 대한 상담을 의미한다(BA 1991. 109).

 



 
2. 일본의 직업안정체계(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

일본 노동성의 노동연수소에서 직업소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내용을 

소개하는 취업안정행정이란 교재를 바탕으로 일본의 직업안정조직과 그 업무의 흐름을 살펴본다.

가. 직업안정행정의 조직

일본의 직업안정체계의 근간은 노동성 직업안정국, 도도부현의 직업안정주무과, 
공공직업안정소이다.
직업안정체계는 고용보험사업의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고용보험 담당부서의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고용안정사업은 직업안정국, 능력개발사업은 직업능력개발국, 
고용복지사업은 노정국 근로자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의 징수업무는 
노재보험료 징수와의 일원화를 위하여 대신관방 노동보험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일본 
노동성 조직중에서 고용보험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곳은 직업안정국, 직업능력개발국 및 노정국 
내의 근로자복지부이다(일본 노동성 직업안정국 1994). 또한 고용보험사무별 행정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적용관계 및 실업급여

-노동성 직업안정국 고용보험과 - (도도부현 고용보험과) - 공공직업안정소
○고용안정사업

-노동성 직업안정국 - (도도부현 직업안정과) - 공공직업안정소
○능력개발사업

-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과)
○고용복지사업

-노동성 노정국 근로자복지부 - 고용촉진사업단
○고용보험료 징수

-노동성 대신관방 노동보험징수과 - 도도부현 노동기준감독서 - (도도부현 고용보험과)
*( )안은 도도부현 기구임

노동성 조직 중에서 직업안정국 고용보험과는 고용보험업무의 중심기관으로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고용보험 특별회계의 관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근로자 
관리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도도부현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다.
지방행정기관인 각 도도부현에는 고용보험과(東京都에는 고용보험부)와 직업안정과(東京都에는 
직업안정부)를 설치하여 관할구역 내의 공공직업안정소에 대한 업무지도, 공공직업안정소 
상호간의 연락 및 업무조정, 고용보험료의 징수 및 예산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 고용보험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인 노동성에서 기본정책을 수립하면 구체적인 

사업진행은 중간조직인 도도부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일선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직업안정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및 피보험자의 관리, 실업급여 신청의 접수․심사 
및 급여의 지급, 고용안정사업․능력개발사업․고용복지사업 등 소위 3사업과 관련한 각종 
장려금 조성금의 지급결정,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소개 등 고용보험사업의 구체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유길상, 1994 : 15f비교). 이하에서는 일본의 직업안정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1)직업안정행정조직
직업안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노동성의 직업안정국, 도도부현의 직업안정주무과 및 
공공직업안정소의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그림 Ⅳ-3]과 같다.



[그림 Ⅳ-3]일본의 직업안정행정조직

공공직업안정소 및 기타의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인사원(우리나라의 총무처)이 정하는 자격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선발되며(직업안정법 제9조) 1993년 현재 전국에 15,259명이 배치되어 있다.
가)노동성 직업안정국
직업안정국은 노동성의 내부국(來部局)으로서 노동행정 중 직업에 관한 행정(직업훈련 제외)에 
대한 기획․실시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며 고용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수립,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근로자 공급사업의 금지 및 근로자 모집, 고령자의 고용정책, 신체장애인의 고용정책, 
실업대책, 고용보험 사업의 시행, 고용보험 특별회계 중 고용부문 회계의 경리 등 직업안정과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유길상, 1994 :21∼30쪽).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고용대책 기본계획의 수립
-직업소개 및 지도, 기타 노동력 수요의 조정
-근로자 공급사업의 금지 및 근로자의 모집
-근로자 파견사업에 관한 허가, 기타 그 감독
-고령자 등 직업안정대책 기본방침의 대상
-정년의 연장 등에 의한 고용 연장의 촉진, 기타 고령자의 직업안정
-정년의 연장에 관한 계획
-중앙고령자고용안정센터 및 전국실버인재센터협회의 감독
-중고령실업자 등의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계획작성
-신체장애인의 채용 또는 고용에 관한 계획
-지역고용개발지침의 책정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고용관리의 개선에 대한 지원의 기본적인 지침마련
-항`만노동자 고용안정센터의 감독
-실업대책



-탄광이직자 긴급대책사업
-고용보험사업
-주류군(駐留軍)관련 이직자 등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기초해서 행하는 취업지도
-중구진흥개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기초해서 행하는 취직지도
-건설고용개선 계획의 마련

직업안정국은 고령․장애인 대책부와 고용정책과, 고용보험과 등 1부 9과 5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안정국장은 노동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시행에 
대하여 도도부현 지사를 지휘․감독하도록되어 있다.

나)도도부현 직업안정주무과
직업안정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기구로는 도도부현의 노동주관부(국)에 
직업안정주무과(부)가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안정관련 부서는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의 2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직업안정 행정조직의 규모가 큰 도도부현에 있어서는 
사무의 목적, 기능 또는 사무량 등에 따라 3개 이상의 과(직업능력개발과 포함)로 분류되어 있다.
직업안정행정은 노동시장의 상황에 즉각 대응해서 노동력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조정을 위해 

전국에 공통된 방침, 기준, 절차 등에 따라 기타 통일된 행정사무를 필요로 하는 방침, 지역주민의 
복지, 지방자치행정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우 소화 13년(1938년) 
지방자치단체 직업소개소의 국가 이관 이후 도도부현이 중간감독기관으로서 존재해 오고 있고, 
직업안정법에서는 도도부현 지사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간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며, 직원 및 공공직업안정소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법 제7조).

다)공공직업안정소
직업안정행정의 제1선 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는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의



[그림 Ⅳ-4] 일본 지방 직업안정행정조직의 표준 내부조직도

산업현황 및 노동력 수요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고 고용대책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보험 관계업무 등을 행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본소 외에 출장소 및 분실(分室)이 있다. 출장소 및 분실은 업무의 운영상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되고 본소의 업무의 일부를 행한다. 일반 공공직업안정소 외에 
일고노동자의 직업소개 등 업무량이 특히 많은 지역에서는 특별히 노동공공직업안정소 및 

노동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평성 4년(1992년) 4월 1일 현재 공공직업안정소에는 본소 479개소(이 가운데 노동본소 6개소), 
출장소 120개소(이 가운데 노동출장소 22개소), 분실3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공공직업안정소의 내부조직은 소화 55년(1979년) 4월에 직업안정 제1선기관 개편의 전면적 
실시에 의해 종래의 과제(課制)를 대체하여 부문제(部門制)가 도입되고, 더불어 
전문官制(專門課題)의 실시 등 지역의 종합적 고용서비스기관으로서의 체제가 강화되었다. 
안정소별 과수나 부문수에 대해서는 정원에 기초해서 정해지는데 표준에 비해 규모가 큰 동경의 

한 공공직업안정소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그림 Ⅳ-5]와 같다.

2)공공직업안정소의 역할

가)종합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해서 구직자에 대해서는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그 고용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는것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공공직업안정소는 노동시장의 실정에 기초해서 노동력 수급의 

적정한 조정을 행하기 위해 행정구역에 따라 전국적체계로 조직되었고 일관된 방침하에 무료로 

공공에 봉사하는 종합적인 고용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구인 및 구직신청의 접수부터 전문직원에 의한 직업능력평가,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직업알선, 취업후 직장적응지도까지의 일관된 직업소개서비스, 지역노동시장의 동향 
파악․분석,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정리를 행하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고용정보서비스와 실업중인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의 촉진에 도움을 주는 고용보험의 

적용 및 급여관계 업무, 기업의 모집, 채용, 배치, 퇴직 등의

[그림 Ⅳ-5] 이이다바시 공공직업안정소의 구조

고용관리가 적절하게 행해지도록 사업주의 상담에 응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와 개선기법을 



제공하는 고용관리서비스 등 지역의 주민과 사업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구체적 역할
안정소는 직업안정의 확보와 원활한 노동력 수급의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1)직업소개서비스
안정소의 직업소개서비스의 역할은 다양한 고도의 서비스를 통해 사람과 직업과의 적절한 결합을 

도모하고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진정으로 유효적절히 발휘하게끔 한다. 안정소에 있어서 
직업소개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이용자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사람과 

직업과의 결합의 관점에 서서 구직자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에 가장 적합한 직장을 구인자에게는 

가장 부합되는 인재를 소개함으로써 이용자의 고용에 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이것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안정소는 구직자에 대해서 직종, 원하는 취업지, 기타 구직의 내용, 학습한 기능 등에 대해서 
문의함으로써 구직자가 적성, 능력, 경험, 기능의 정도 등에 부합되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직업지도, 직업상담을 행하고 있다. 안정소는 또한 직업훈련시설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구직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에 의한 취직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구인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등 구인의 내용에 대해서 지휘․상담함으로써 구인자가 당해 직업 

또는 직무에 적합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정소가 그 관할구역 내에서의 구인과 구직의 알선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안정소에 구인 또는 

구직의 연결을 요청하여 광역직업소개를 행하고 있다.

(2)산업고용정보서비스
노동력의 고령화, 고학력화, 사무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서비스 경제화 등에 따른 
경제구조의 전환 등이 진행되고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는 최근에는 국가 전체의 노동력 

수급의 조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고, 구인․구직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정리․제공할 뿐 
아니라 광역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고용정보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1선 기관인 안정소에서는 첫째,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계획의 책정, 채용지역의 
선정, 구인조건의 설정, 조건완화, 구체적 구직자의 선정, 고용관리 개선 등의 지도․원조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구직자에 대해서는 직업의 선택, 구직조건의 설정, 조건완화, 
구체적 구인처의 선정, 기술․기능의 습득 등을 위한 지휘․원조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셋째, 광역에서는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노동력 수급조정기관(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하는 사업주, 
취직희망자 등에게 노동시장, 노동조건의 실태등을 이해시키고, 적정하고 자율적인 공급원의 
선정, 구인․구직조건의 설정등이 행해지고,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원활한 수급조정이 촉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안정소는 온라인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부적인 고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종합적 고용정보 시스템」이 전국에 도입되어 

있으며, 이것을 활용한 고용정보서비스의 충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3)고용보험 적용 및 급부관계 업무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부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제1선 기관인 안정소에서는 직접 사업장과 구직자 등과 접촉해서 고용보험의 적용, 
급부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업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에 적용되고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는 그 

의사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며, 안정소는 이러한 적용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또 피보험자는 직장을 떠난 경우 보험급부의 기초가 되는 이직표의 교부, 구직신청의 수리, 
실업의 인정에서 실업급부 지급까지 급부에 관한 일련의 사무를 행하고 있다.

(4)고용관리서비스



안정소는 창구에서의 면접을 이용해서 또는 사업소 방문 등에 의해 사업주가 직면하는 

고용관리상의 문제의 상담에 응해 필요한 조언, 원조를 행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신체장애인 고용률의 달성, 정년연장, 60대 전반층의 계속고용 등에 
대해서 지도를 실시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하도록 원조하고 있다.

(5)고용조성서비스
안정소는 고용의 안정,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의 급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의 촉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취직촉진수당, 
훈련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을,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특히 취직이 곤란한 자의 
고용, 경기변동 등에 수반한 실업의 예방 등을 위한 각종의 고용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정소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급부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또 각종 조성조치가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홍보하고 있다.

3)공공직업안정소의 조직
소화 55년 4월 1일을 기해서 전공공직업안정소의 직업소개부문에서는 종래의 과(課)체제를 
폐지하고 집단제 조직을 도입했다. 직업상담, 직업소개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단(그룹)제 조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집단제 조직의 장점을 살리는 운영을 하는 것이 
긴요하다.

가)집단제 조직 도입의 의의
직업소개업무로는 조언, 상담, 정보제공 등 개인별로 담당직원과의 면접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자의 개별적이며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서 직원이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에 기초해서 주체적인 재량 및 판단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 및 직원의 
전문성의 발휘라고 하는 점에서 상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과체제 조직과 병행되기 

힘들다. 따라서 직업소개부문의 전 영역에 걸쳐서 과체제를 폐지하고 통일된 전문관으로서 
직업지도관에 의한 집단제 조직을 도입하였다.

나) 과체제 조직과 집단제 조직의 차이
양 조직의 차이로서 먼저 조직의 형태 및 업무분담이 있을 수 있다. 종래의 과체제 조직에 
있어서의 각 계는 정태적․고정적인 조직형태이고 업무분담도 고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집단제 
조직은 이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된 

융통성있고 유연한 조직형태이다. 즉 직업지도관이라고 하는 한 계통의 전문관이 직업상담, 
직업소개업무의 전영역에 걸쳐 공통의 전문지식․기술을 바탕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맡는 

새로운 체계의 기초이며, 이것은 종래의 과체제의 의한 업무분담을 직업지도관 업무 중심으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상담 및 직업소개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위라고 하는 발상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제 조직에 있어서 업무분담은 
각 집단마다의 업무분담을 고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소개부문 전체 가운데에서 적정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양 조직의 차이 중 또 다른 점은 업무의 진행방향이다. 종래의 과체제에서는 구성원(과장, 계장, 
직원)의 관계는 종적이고, 직원이 기안하며, 계장, 과장의 순으로 결재하여 과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반해 집단제 조직에서 구성원(총괄, 선임, 일반직업지도관)의 관계는 
집단운영 면에서 구성원에 따라 책임정도가 상이하고 종적이지만, 직업소개업무에 있어서는 
주체성이 중시되고 횡적이며 각 구성원이 전문적 지식에 기초해서 재량껏 업무를 수행한다.

다) 집단운영의 자세
직업소개부문의 각 집단이 하나의 체계로서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단운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집단조직 운영의 기본을 충분히 이해하고 집단간의 협조 

및 조정을 긴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집단조직 운영의 기본



집단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집단구성원의 주체성의 존중 및 조직운영에의 참가

② 집단조직의 탄력적 운영

(가) 집단구성원의 주체성의 존중 및 조직운영에의 참가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직업지도관에게는 전문관으로서 다른 전문관과 협력해서 집단의 

조직운영에 참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직업상담, 직업소개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별전문관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주체성을 존중한 조직운영이 배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운영은 각 이용자에 대한 업무처리가 독립적으로 되어 조직 전체의 
업무수행이 통일성을 가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집단업무의 일체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관 전원이 집단업무의 목표 설정, 그 수행계획의 책정 등 집단업무의 기획․운영에 참여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의 집단 전체에 있어서의 위치, 개별사례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다.

(나) 집단조직의 탄력적 운영
각 집단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직업상담, 직업소개업무 전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배려하면서 집단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집단구성 인원, 사무분장은 연간 창구의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고려할 것, 만약 각 
안정소의 실정에 따라서 집단구성 인원,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안정소, 도도부현, 노동성(本省)에서 그 적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집단의 구성인원에 
대해서 총괄 직업상담관, 선임직업지도관은 배치되는 위치가 명기되어 있지만 일반직업지도관은 
배치되는 안정소의 기관만 기입되어 있고 집단에의 배치는 소장의 판단에 위임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특정 창구가 바쁠 때에는 지원가능한 다른 창구로부터 수시로 직원이 바쁜 창구의 

지원에 응하는 안정소내 체제를 확립할 것. 특히 구직이주(出稼), 계절노동, 졸업 등 일정의 시기에 
특정 창구가 바빠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안정소내 체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직업지도관이 다른 집단의 업무를 실제로 체험하고 처리하는 등의 집단간의 교류체제를 

설계하여 직업소개부문 전체에 대한 이해, 파악이 수시로 행해지도록 연구할 것. 즉 
집업소개부문은 하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직원이 집단 내외에 관계없이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2) 집단간의 협조 및 조정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부문이 일체가 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단간의 협조, 조정이 필요하다. 집단간의 협조, 조정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을 경우 각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다른 집단을 경쟁상대로 본다. 
이 때문에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집단제 조직 특유의 기능성․협조성 등의 장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집단을 같은 직업소개부문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집단간의 협조 및 조정의 긴밀화가 요청된다.

(가) 협조 및 조정의 내용
집단간에 협조 및 조정해야 할 내용으로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 직업상담, 직업소개부문 전체의 연간 업무책정 및 각 집단담당 업무계획의 조정
둘째, 업무계획 실시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조 및 조정
① 구인처 확보대책으로서 합동구인개척의 실시를 위한 협조

② 관리자 선정, 집단지도 등의 합동실시를 위한 협조
③ 종합적 고용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의 적합한 실시를 위한 협조

④ 각 창구의 빠른 대응에 대한 지원체제와 관련된 협조 및 조정

⑤ 노동성 또는 도도부현 주관과로부터의 지시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소개부문에서의 

대응책(업무처리계획의 검토, 분담)에 관련된 협조
⑥ 기타

셋째, 외부의 회의 등에 대한 자료의 작성, 분담 및 대표출석자에 관련된 조정



넷째, 상기 각 항 외에 직업상담, 직업소개부문으로서 매일 통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각 
집단간의 정보의 교환

다섯째, 기타 고용지도관, 산업고용정보관 및 보험부문과의 연결․조정

(나) 협조 및 조정
협조 및 조정에서는 각 안정소와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집단간의 협조․조정은 각기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집하지 않고, 집단업무의 실시상황, 
문제점을 기초로 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업무의 실시상황,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직업상담, 
직업소개부문 전체의 업무운영이 통일성을 가지고 원활히 행해지도록 협조 및 조정을 행한다.
둘째, 협조․조정을 위한 협의회 등의 최종 조정(결정)책임은 소장 또는 차장이 담당한다.
셋째, 매일 창구업무에 있어서 지원체제 등 즉각 조정․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미리 그 방침을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4) 직업안정 행정직원의 역할

가) 서무과․관리과 직원의 역할

(1)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서무과․관리과 직원의 업무

(가) 서무과 직원
공공직업안정소는 구인자 및 구직자와 직접 접촉하고 구직자에 대해서는 그 능력에 적합한 

취직할 기회를 부여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고용조건에 부합하는 구직자를 알선해서 취업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무료로 공공에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이다. 그러나 그 업무는 
제1선 기관으로서의 성질상 직업안정행정의 전부문에 걸쳐 있고 그 종류는 복잡다기하다. 따라서 
각 기관은 다양한 부문의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을 조정해서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가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서무과 직원의 역할이다.

(나) 관리과 직원
직원수 15인 이하의 안정소에는 대개 관리과가 설치되어 있다. 관리과가 설치되어 있는 
안정소에서는 고용보험과(고용보험적용과, 고용보험득상(得喪)과, 고용보험급부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관리과에 있는 업무계가 고용보험업무를 관장한다. 따라서 관리과 직원은 서무과 
직원과 고용보험과 직원 모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서무과․관리과 직원의 업무

(가) 서무과 직원의 업무
서무과 직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서무계>
- 관인(官印)의 보관 및 기밀에 관한 것
- 직원의 인사 및 교양훈련에 관한 것
- 문서의 발송․접수 및 정리에 관한 것
- 광고에 관한 것
- 기타 여기에서 다른 소관에 속하지 않는 것

<경리계>
- 전도(前渡)자금의 경리에 관한 것
-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출납에 관한 것



<조사계>
- 조사 및 통계에 관한 것

(나) 관리과 직원의 업무
16인 이상 안정소의 경우 서무과와 고용보험적용과, 고용보험급부과에서 행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나) 고용보험적용과 및 고용보험급부과 직원의 역할

(1) 공공직업안정소에서 고용보험적용과 및 고용보험급부과 직원의 의의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부를 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취직을 촉진하여 노동자의 직업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업의 예방 및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노동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노동자의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업무에는 3,258만명의 피보험자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어 직업안정소 행정상의 하나의 큰 
제도이며, 고용정책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1선에서 고용보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공공직업안정소의 고용보험적용과 및 
고용보험급부과이다. 고용보험업무의 대부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행정처분을 
행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을 필두로 관계법령 및 업무처리조항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단순히 실업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취업을 촉진하는 것에도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직업소개활동과 

충분한 협조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 고용보험적용과 및 고용보험급부과 직원의 업무

(가) 고용보험적용과 직원의 업무
고용보험적용과의 직원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관한 것, 보험대상이 되는 사람, 즉 
피보험자에 관한 것 등 고용보험제도의 기초가 되는 업무를 행하고 있다.
① 적용사업에 관한 업무: 사업주로부터 고용부험 적용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설치․폐지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적용사업소에 관한 대장(노동시장센터 업무실에 보관)을 
작성한다. 또한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미가입사업장을 파악하고, 가입하도록 행정지도한다.
② 피보험자에 관한 사업: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 또는 피보험자격 상실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당해 노동자가 피보험자로 된 것 또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업무는 피보험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에 따라 행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이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 증명서에 기초해서 

이직표를 작성하여 당해 이직자에게 교부한다. 기타 단시간근로 피보험자가 있는지의 확인, 
단기고용 특례피보험자로 있는 경우의 확인, 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한 피보험자증의 교부, 
피보험자 구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및 피보험자가 전근한 경우 또는 성명을 변경한 경우 

신고서의 접수, 피보험자에 관한 대장의 작성(노동시장센터 업무실에 보관) 등의 업무를 행한다.
③ 노동보험사무조합에 관한 업무: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의 취소, 감독 등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가 관장하고 있지만 안정소는 노동보험사무조합 인가신청서, 사업주의 위탁 및 
위탁 해제에 관한 신청서 등을 접수하고, 도도부현 고용보험과에 전달한다.
④ 노동보험관계의 사무에 관한 것: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 등에 관련된 
보험관계 성립신청서의 접수 등의 사무를 행한다.
⑤ 영세사업 피보험자 복지조성금의 지급에 관한 것: 영세사업 피보험자 복지조성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의 결정 및 지급사무를 행한다. 일부의 
안정소에는 노동보험 적용지도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적용지도관은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설립지도, 육성에 관한 것 및 노동보험의 적용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도 등을 
행하고 있다.
상기의 ①과 ②의 업무는 노동시장센터 업무실에 배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정소에서는 단말기 장치에 의해 입력을 행함으로써 신청 등을 즉시 처리하고 있다.

(나) 고용보험급부과 직원의 업무
고용보험급부과의 직원은 고용보험법에 기초한 실업급부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하고 있다.

(a) 일반 피보험자(65세 정년퇴직자 등을 포함함)에 대한 구직자급부의 지급업무
구직자로부터 이직표를 접수해서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년중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일 것 등 요구되는 급부요건을 확인한 후에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동시에 이직표에 따라 
임금일액을 산정하고 기본수당일액을 결정하며 소정급부일수에 대해 결정한다. 또한 결정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지급대장을 작성(노동시장센터 업무실에 보관)하고 급부자격자증을 
작성하고 수급자격자에게 교부한다.
실업의 인정일에 수급자격자로부터 실업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을 확인하고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안정소장의 지식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수당 외에 기능습득수당을 지급한다. 자기 사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일정기간의 급부제한 처분을 

행한다. 기본수당 등의 지급은 통상 통장구좌로의 이체로 행하고 이체를 위한 업무는 도도부현 
고용보험과가 행한다. 현금지급의 경우에는 안정소에서 그 업무를 행한다.

(b) 고령계속 피보험자(65세 정년퇴직자 등은 제외함)에 대한 구직자급부의 지급업무
일반 피보험자의 경우와 같이 구직자로부터 이직표를 접수하고 필요한 수급요건을 확인한 후 

수급자격의 결정을 행한다. 또한 이직표에 따라 임금액을 계산하고 고령구직자급부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상기의 결정사항 등을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지급대장을 작성(노동시장센터의 
업무실에 보관)하고 고령수급자격자증을 작성하여 고령수급자격자에게 교부한다. 실업의 
인정일에 수급자격자로부터 실업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의 인정을 행하고 

고령구직자자급부금을 지급한다. 급부제한 처분 및 지급의 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c) 단기고용 특례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의 지급사항
일반 피보험자의 경우와 같이 구직자로부터 이직표를 접수하고 요구되는 수급요건을 확인한 후 

특례수급자격을 결정한다. 또한 이직표에 따라 임금일액을 계산하고 특례일시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상기의 결정사항 등을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지급대장을 작성(노동시장센터 
업무실에 보관)하고 특례수급자격증을 작성하여 특례수급자격자에게 교부한다. 실업의 인정일에 
특례수급자격자로부터 실업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의 인정을 행하고 특례일시금을 

지급한다. 급부제한 처분 및 지급의 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d) 취직촉진급부의 지급사항
재취직수당, 상용취직지도금,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전비에 대해서 수급자격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결정을 한다.

(e) 고용대책법에 기초한 직업전환급부(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한함)의 지급사항
취직촉진수당, 훈련수당에 대해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중고령실업자 등 
구직수첩소지자 등 특히 취직이 곤란한 구직자로부터의 지급신청에 기초해서 지급결정을 행한다.

(f)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
수급자격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지급을 행하거나 받으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인 경우는 그 사실을 조사해서 요구되는 부정수급처분을 행한다. 또한 고용보험급부과에서는 
상기 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고용보험급부조사관이 배치되어 있고 급부조사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고용관계, 임금 등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g) 기타
국가공무원 등에 관한 실업자의 퇴직수당의 지급사항을 행한다.

다) 직업지도관의 역할

(1) 전문관의 배치
복잡다기화된 구직자․구인자 등 이용자의 욕구를 수용하고 이 욕구에 대응해서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용자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원활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고 질높은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춘 전문관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화 55년(1980년) 4월의 재편정비의 본격 실시에 수반하여 안정소에서의 직업소개부문에 새롭게 
전문관제도를 도입해 직업상담․직업소개업무, 산업고용정보에 관한 수집․제공의 업무,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한 지도․원조․업무를 각각 관장하는 직업지도관, 산업고용정보관, 고용지도관의 
세 전문관을 배치하였다.

(2) 직업지도관의 역할

(가) 직업지도관 배치의 취지
종래 안정소에서는 과․계제(라인제도로서 상관의 결제를 받는 개개의 사례를 처리하는 
조직체계)에서 부분적으로 전문관제가 도입되었고 장애인, 고령자 등의 소위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의 업무를 전문관 업무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직업상담․직업소개는 본래 인간․직업․산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개개의 사례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우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이며, 구직자 전체에 대해서도 고도로 폭넓은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직업상담․취직알선이 기대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직업소개부문에 새로운 전문관으로서 총괄직업지도관, 상석(선임)직업지도관, 
(일반)직업지도관(이하 각각 '총괄' '상석' '일반지도관'으로 함)을 배치하였다.

(나) 직업지도관의 역할
직업지도관은 대략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취업지도관은 전문성(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험에 기초한 주체적 판단, 재량행위 및 이에 
수반하는 책임정도)을 발휘하여 직업상담․직업소개를 처리하는 전문관이다.
둘째, 집단조직의 운영 등 직업상담․직업소개업무 중 일부에서는 총괄직업지도관, 
상석직업지도관, (일반)직업지도관에 따라 그 역할분담이 다르다.
셋째, 직업지도관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전문관일 뿐만 아니라 집단을 초월한 직업소개부문의 
전영역에 관하여 공통의 전문적 지식․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응해야 한다. 
즉 전문성을 갖춘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all round player)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3) 직업지도관의 업무

(가) 직업지도관 공통의 업무
직업지도관(총괄․상석․일반지도관)의 공통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전문관으로서의 창구업무의 처리
각 직업지도관은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주체적 판단과 재량 및 책임을 

가지고 구직자에 대해서 구직의 접수, 직업상담․직업소개, 직장적응지도 등을, 구인자에 
대해서는 구인의 접수, 구인조건의 지도, 구인충족에 관한 상담․원조 등을 행한다.

(b) 집단업무에 관한 기획, 입안 및 수행
전문관을 주체로 하는 집단조직은 개개의 이용자에 대한 전문관의 업무처리가 독립적으로 

행해지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업무수행이 조직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즉 



집단업무의 일체화,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관 전원이 집단업무의 운영, 예를 들면 목표의 
설정 등의 기획․입안 및 그 수행계획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지도관은 집단 전체의 업무수행 중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사례처리의 방향 등을 검토해서 집단담당업무 전체의 수행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계속 배려하는 

업무를 수시로 행해야 한다.

(나) 직업지도관의 고유의 업무
총괄, 상석, 일반지도관 각각의 고유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총괄직업지도관의 업무
① 집단업무의 총괄: 직업소개부문에 있어 당해 집단업무의 위치(역할)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집단담당업무의 목표 및 그 달성계획의 책정 등 기획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수행의 종합조정을 
행하는 등 집단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
② 집단조직의 운영: 사무적인 업무의 처리에서 집단내 최종 책임자로서 필요로 하는 결재, 
집단구성원 업무간 훈련 등 집단조직의 원활한 운영의 책임을 진다.
③ 직업상담․직업소개업무 전체의 운영: 직업소개부문은 직업지도관에 의한 하나의 큰 
단위(조직)으로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통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안정소와 
이용자의 신뢰관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 총괄직업지도관은 전체 업무를 기획․입안하고 
수행한다.

(b) 상석(선임)직업지도관의 업무
상석직업지도관은 총괄직업지도관이 행하는 직무, 구체적으로 상기의 ① 집단업무의 총괄 ② 
집단조직의 운영 ③ 직업상담․직업소개업무 전체의 운영에 관해서 총괄직업지도관을 보좌한다.
또한 상석직업지도관은 상기 직무 외에 전문관으로서 창구에서의 직업상담․직업소개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총괄직업지도관과 같이 업무의 경험, 전문적 지식․기술이 풍부하기 때문에 
곤란한 사례의 처리를 지원한다. 특히 총괄직업지도관이 부재중일 경우 총괄직업지도관의 
대행으로서 집단담당업무('집단업무의 총괄'에 관련된 보좌의 직무영역이 됨) 및 직업소개부문 
전체의 업무('직업상담․직업소개업무 전체의 운영'에 관한 보좌의 직무영역이 됨)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다.

(c) (일반)직업지도관의 업무
일반직업지도관도 전문관으로서 창구에서의 직업상담․직업소개에 종사하지만, 상담 등 사례의 
처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자신의 지식․기술 및 경험에 비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상석직업지도관 또는 총괄직업지도관의 조언, 지시 등을 계속적으로 받아 당해 사례를 
처리하든지, 상식직업지도관 또는 총괄직업지도관에게 그 후의 처리를 인계해야 한다.

(d) 일반직원의 업무
직업소개업무에 배치된 일반직원은 집단에 있어서 사무적인 업무를 행할 뿐 아니라 직업지도관의 

조언, 지시 등의 지도를 받아 직업상담․직업소개에 종사하지만 직업상담․직업소개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이것을 행할 때 곤란한 사례에 직면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행하는 직업상담․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직업지도관 전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직업소개업무

1) 공공직업안정소에서의 접수

가) 공공직업안정소 창구면접의 특색

(1) 창구의 상담내용은 방문자의 생활 또는 기업활동과 직결된다.



안정소를 방문하는 구직자나 구인자는 다양하고 상담의 목적 또한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직자는 생활의 안정과 장래의 근로생활에 직결된 문제를, 구인자는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안정소를 방문하며, 단지 한 장의 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방문하지는 않는다.

(2) 방문자의 종류, 방문 목적이 다종 다양하다.
방문자는 사회계층, 연령, 출신지 등 모든 관점에서 전체 범주에 걸쳐 있다. 또한 방문의 목적, 
문제의 종류, 문제 해결의 긴급성 등도 각각 상이하다.

(3) 안정소의 일상의 업무에 대부분은 면접을 통해서 처리된다.
안정소가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도 그 범주가 넓고 다양하지만 그 대부분은 대인업무이며 

부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면접을 통해서 처리된다.

(4) 개별 직원에게 면접에 따른 재량과 판단이 위임되고 있다.
방문자의 생활 및 기업활동의 본질에 걸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행정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이 개별 면접직원에게 위임되고 있다.

(5) 면접과정과 면접의 질이 안정소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창구직원의 방문자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대중들에게 안정소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고 하고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창구는 안정소의 간판이다.

(6) 방문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인적(全人的)인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구직자의 문제는 인간의 심층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전인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 때문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이 요구되고 풍부한 경험 또한 요구된다.

(7) 면접․환경․조건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현재 안정소의 면접환경은 반드시 이상적이 환경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 면접 
소요시간도 제반 상황으로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약 가운데서도 방문자에게 보다 
적절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면접직원의 자세
면접직원은 다음과 같은 각오로 방문자와 면담을 해야 한다.
① 방문자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

② 방문자의 대화를 잘 경청할 것

③ 방문자의 희망과 기대에 응할 것

④ 대등한 입장에 서서 성의를 갖고 접촉할 것

다) 창구면접의 상황과 반성
직업안정업무의 대부분은 면접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일상화될 위험이 있다. 면접은 원래 
획일적인 처리방식이 아니고 다양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원리나 원칙이 있다. 
직업지도관들은 면접의 처리방향이나 태도에 있어서 항상 겸허하고 냉철한 눈으로 반성해야 

한다. 반성의 목표로 생각되는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자신감으로 인해 자신이 행하는 면접의 처리 전체를 정당한 것이라고 

과신하고 있지 않는가

② 오랜 경험으로부터 구직자를 유형화해서 생각하고, 정형적인 지도를 하는 경향에 빠져있지 
않은가, 또한 특정의 구직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오히려 면접의 취지를 왜곡시켜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③ 자기식의 부적절한 면접임에도 불구하고(예를 들면, 태도, 말 등)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자기만족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④ 면접상의 제약(면접 소요시간, 면접환경 등)으로부터 전체 면접기술발휘의 여지가 없다든지, 
창구면접 그것에 직무상의 소요지식이 결여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면접은 



누가 어떠한 식으로 해도 똑같다는 생각에 빠져있지 않는가

⑤ 면접은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감(感)'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면접사항을 
분석․검토한다거나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⑥ 면접직원으로서 필요한 태도, 전문지식, 기술의 습득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2) 공공직업안정소 직업소개업무의 자세
안정소의 직업소개서비스의 역할은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과 직업과의 적절한 

결합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직업소개서비스를 성립시키는 기본적 조건은 많은 구인자 및 
구직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이고, 구직자에 대한 소개서비스가 보다 많이 이용되는 
것이 적절한 구인․구직의 결합 촉진 및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소개서비스의 조직구조와 운영은 이용자의 신뢰감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편리함과 만족감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내용은 전문적임과 동시에 인간적 
온화함과 정열로 충족되어져야 한다.
즉 직업소개서비스에서는 ① 구인자와 구직자의 결합에 있어서 과학적인, 동시에 인간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고, ② 적성, 능력 등의 원인을 중시하면서도 전인간적인 면에서 적합성의 추구가 
이루어지며, ③ 각각의 구직자, 구인자에 대해 획일적이지 않은 도움이 제공되고, ④ 결합에 
있어서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용자의 욕구는 각기 다양하고 동시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 안정소의 
직업소개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이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노동력 수급의 

조정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전체의 고용에 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유연성과 기능성을 갖춘 

업무운영에 힘써야 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고용에 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전체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조정과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기능, 고용관리 개선 및 지원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직업소개의 일반원칙
직업소개는 개인에게 그 능력에 적합한 직장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시켜 주지만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업주의 고용의 자유를 전제로 해서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고용관계의 성립을 주도하고, 국가의 직업소개기관인 안정소는 다음 원칙에 
의거해 직업소개 서비스를 이행한다.

가) 자유의 원칙
직업소개는 구직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구인자에게는 고용의 자유가 각각 보장되어야 
한다. 구직자는 소개받은 직업에 취직할 것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고, 구인자도 소개받은 구직자를 
고용하는 것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참조).

나) 적격의 원칙
안정소가 실행하는 직업소개는 사람과 직장과의 결합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구직자에 대해서는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소개함과 동시에 구인자에 대해서는 그 고용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직업안정법 제19조 참조).

다) 공익의 원칙
직업소개는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양자에 가장 적합한 직업 또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안정소는 실행하는 직업소개가 구직자 또는 구인자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치는 

일이 없이 행해야 한다(직업안정법 제4조 참조).

라) 균등대우의 원칙
사람과 직업과의 결합은 그 노동능력에 의거해 행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안정소의 
직업소개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 대해 노동능력 이외의 이유, 즉 인종, 국적,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종전의 직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 등을 이유로 그 취급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직업 안정법 제3조 참조).

마) 중립의 원칙
공정한 고용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안정소는 노사에 대해서 중립의 입장을 유지해야만 한다. 특히 
노동쟁의의 경우에 구직자를 소개하는 것은 노동쟁의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거나 한 쪽을 

지원하는 것이 되므로 안정소는 노동쟁의의 자주적인 해결을 방해하기 위한 구인신청에 대해서는 

구직자를 소개해서는 안된다(직업안정법 제20조 참조).

바) 노동조건 명시의 원칙
직업소개에 해당하거나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일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와 취직후에 

있어서의 분쟁을 피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노동자가 직장에 적응해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또한 구인자가 가장 적절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안정소는 직업소개에서 구직자에게 그 종사하는 모든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직업안정법 제18조 참조).

4) 구인자에 대한 상의, 지원
구인자에 대한 서비스는 구인자의 구인충족 욕구를 신속히 만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개별사례에 따라서는 구인충족 이외의 계속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안정소에서도 필요로 하며, 안정소가 추진하는 각종 고용행정시책에 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인자에 대한 접수 및 욕구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하다.

가)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가 가장 적절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상황, 고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적성없이도 적응력을 가진 구직자의 존재유무, 구직자에 적합한 구인조건 등의 모든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기업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폭넓게 
입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이런 고용에 관한 정보제공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1) 구인조건의 설정, 조건완화에 대한 지도에 활용되는 노동시장 정보제공
구인자는 노동시장의 현황이나 구직자의 직업선택 경향 등에 관한 이해가 빈약하기 때문에 

종래의 고용관행에 고집해서 고연령자의 취업이 가능한 직종에 젊은 노동력을 고용하려고 

하거나, 임금, 노동시간 등의 구인조건이 통상수준과 비교해서 현저히 부적당하거나 구인내용에 
문제가 있는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방법, 구인조건의 설정이나 조건악화 등에 대해 필요한 
조언지도를 행하고, 알선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구인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가) 알선전망에 관한 정보
구인접수시에 안정소의 알선에 대한 예상을 구인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구인자의 향후 모집활동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지도관은 구인자에 의해 제공된 근로조건에 의해 당안정소 및 
타안정소에 존재하는 적합한 구직건수를 검색하여 단말기에 표시된 알선전망정보를 구인자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안정소가 마련하는 알선계획의 내용을 설명하여 구인자의 이해를 얻어둔다. 
알선(소개)전망에 관한 정보제공시 구인자가 당초 희망한 조건으로 소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임금이나 연령 등 구인조건을 완화한 후의 소개전망을 설명하고 조건을 완화했을 
경우에 소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 구직자 정보
(가)에서 서술한 소개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도를 구분한 후 구체적인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해당 정보의 제공은 구인자의 요청소개(안정소에서 먼저 구직자를 선발하여 



알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행되며 그 제공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인자의 욕구, 안정소 
창구의 혼잡 등의 상황을 감안해 결정한다.

나)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선정
구인충족을 위한 서비스는 구인자 공개나 구인자와 안정소의 상담과정을 통한 구인자측의 구직자 

탐색, 안정소 직원의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 선정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안정소의 
직업소개서비스는 구인자 및 구직자 양측의 요구를 존중하면서 양자간의 필요에 응해 

구인조건․구직조건의 완화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구인자 및 구직자의 적절한 결합에 대해서도 
노력하는 것이다. 구인충족을 위한 구인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구직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① 통합적 고용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접수된 구직과 조합한 결과 적격이라고 생각되는 

구직자를 몇 명 정도 선정한다.
② 구인자가 요청(안정소가 먼저 선발하여 알선하는 구인요청)소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표에 따라 구직자의 일람표나 구직자정보 서식을 작성하고 구인자에게 제공해서 요청을 

확인한다.
③ 구인자에게서 요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신소개나 호출소개에 의해 구직자를 알선해 준다.
④ 구인자가 요청소개를 희망하지 않는 기타의 경우는 구직자의 직업상담을 통해 구인자 및 

구직자의 결합을 시도하고 평소 적극적인 알선을 통해 구인충족에 노력한다.

이상의 서비스에서 구인조건을 완화한 탐색에 의해서도 또한 自안정소의 구직접수 중에서 적합한 

구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외의 광역구인연락 '을 행하고 연락을 받은 곳에서 해당구역에 대해 
위에서 기술한 과정에 의하여 구직자를 탐색한다.

5) 구직자에 대한 상담, 원조
구직자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은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창구에서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세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직업소개를 「상태별 직업소개」라고 함).

가) 다양하면서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상태별 직업소개는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의도한다. 그러나 구직자의 욕구가 다양하며 그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이 구직자의 상태마다 정형화되어서는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상태구분은 크지 
않게 고려해야 하고 각각의 상태에 따른 상담에 있어서도 구직자 각각의 다양성에 따라 

담당직원의 창의성이 개입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이 양적으로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구직자의 욕구와 문제는 
무엇인가, 긴급성은 어떠한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개개인의 욕구에 근거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필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유연한 판단과 문제해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시행계획 수립에서 그 계획은 하나의 시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적부성을 후의 
구직활동, 재상담 등의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여 보다 적절한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구직자의 상태구분, 긴요도 구분 등의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번의 구직활동(구인자 탐색활동)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서비스를 중단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대체수단을 선택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다) 신속하고 면밀한 서비스 제공
직업소개서비스에서 신속성과 면밀성 모두가 중요하지만 상태별 직업소개에 있어서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그 중점이 달라진다. 즉 접수 예비상담과 자주선택부문에 있어서는 신속성이, 
직업상담부문과 특별원조부문에서는 면밀성이 그 서비스의 중점을 차지한다.
이상의 기본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안정소에서는 구직자가 각각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수 예비상담 및 세 개의 부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그 운영을 

의도하고 있지만 각 안정소에서는 안정소의 규모, 노동시장이나 이용구직자층의 현황 등 안정소 
및 해당지역의 실태에 입각해 설치된 창구조직에서 각각 분할 또는 통합하여 실행하고 있다.

(1) 접수 예비상담의 실행
서비스의 최초단계로서 모든 구직자에게 상태판단을 실행하기 위한 예비상담을 행하고, 구직자의 
상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한 뒤 각자의 상태에 따라 자주선택, 직업상담, 또는 특별원조부문 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담당창구로의 유도를 행하거나 창구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각 부문에 대응한 상담 및 지원을 행한다.

(2) 자주선택부문 대상자에 대한 지원
구인자 정보에 노동시장 상황, 직업훈련제도 등 각종 직업정보를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고 
구직자 스스로에게 구인선택 및 정보탐색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담을 행한다.

(3) 직업상담부문 대상자에 대한 지원
구체적인 개별상담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집단지도, 직업적성검사를 활용함으로써 구직자의 
문제해결을 꾀한다. 알선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구직조건의 완화지도, 개별구인처의 개척을 
실행한다. 직업훈련에 대한 지도도 아울러 실행한다.

(4) 특별원조부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 고연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 이외에 취업에서 특별원조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에 
대해서 적당한 직장의 발견부터 구인자 발견, 알선시 행동, 직장적응지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별지도(case work) 활동을 실행한다. 구인자 발견에 있어서는 구인조건의 완화지도, 개별 
구인개척을 실행하는 것 외에 각종 보호조치를 활용하고, 구직자의 직업적 능력에 적합한 
직무개발을 사업소에 부탁해 지원․협력한다.
이하에서는 각 부문에서의 안정소의 지원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가) 자주선택부문
이 부문에서의 상담 및 원조는 구직자가 직업에 관계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가져 구인조건과 

스스로의 구직조건의 적합성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동시에 구인자와의 
결합(취업) 가능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부문의 서비스는 
구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스스로 정확히 선택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공개된 

구인정보(시스템에 의해 작성된 구인공개 카드 등) 중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이때 조언 또는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부문은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기 원하는 구직자의 의욕을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구직자와 구인자의 원활한 결합에 의해 구인자의 안정소 이용이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 부문의 서비스는 직업선택상의 문제가 있는 구직자에게 혹은 공개된 구인정보가 적은 

채로 안이하게 운용될 경우 구직자가 만족하는 구인선택이 불가능하므로 구직자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소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문의 서비스는 다음의 세 가지 전부를 갖춤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첫째, 구직자 
자신이 적합한 직업을 스스로 정확히 선정할 능력이 있을 것 둘째, 구직자가 공개되어 있는 
구인정보에 의해 구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며 자신이 희망하는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구인을 선택할 능력을 갖고 있을 것 셋째, 구직자의 선택활동에 필요한 구인처가 충분히 확보, 
공개되어 있을 것 등이다.

(나) 직업상담부문
이 부문에서의 서비스는 직업선택, 구인처 탐색 등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구직자 및 직업훈련 



등에 의해 직업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면접상담 등에 의해 

정보제공, 조언 및 구인탐색 지원활동으로 결과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구직자 자신의 
직업계획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상담부문에서는 구직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면서 개개의 구직자가 갖고 있는 문제에 즉시 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 직업상담부문의 대상자와 그 원조의 중점
직업상담부문의 대상자를 크게 분류해 보면, 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모르거나 희망하는 
직업이 명확하지 않은 자 ② 직업선택은 가능하나 그 내용에 질문이 있는 자 ③ 직업선택은 

타당하지만 구인과의 결합 가능성(취업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자 ④ 직업훈련 등에 의한 
기능학습을 희망하는 자 ⑤ 타지역으로의 취직에 대해 원조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 등으로 

분류되어지나, 각각의 전형적인 사례에 따른 원조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모르는 자나, 희망하는 직업이 명확하지 않은 자
직업의 미경험자 또는 지극히 단기의 직업경험자, 젊은 전직희망자 등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상담과정에서 직업경험이나 교육훈련에 의해 취득된 능력뿐 아니라 잠재적인 적성, 
흥미 등 개인에게 관계된 광범위한 정보를 사용한다. 필요한 경우 각종 테스트를 실행한다.
개인에 관하여 파악된 정보는 본인에게 제시하며 구직자가 자신의 직업적 능력, 흥미, 희망 등을 
자각하고 이해하며 구직자 자신이 주체적으로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구체적인 
직업선택에 있어서는 기존의 구인처에 대한 알선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직업생활의 

설계도 고려하여 그 희망에 상응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거나, 직업훈련 그 외의 교육 및 
양성훈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직업선택은 타당하나 구인과의 결합(취업)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자
현재 보유한 직업수행 능력에 걸맞지 않는 구인처를 알선하는 것보다는 구인개척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급관리자 및 기술자에 대해서는 인재은행의 이용을 권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직업소개기관(허가된 사무소)의 이용을 권장한다.

③ 직업훈련 등에 의한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

공동직업훈련학교 등의 입학 희망자에게는 훈련과목에서의 훈련내용, 훈련기간, 수료시 
기능습득의 정도 및 특전, 취직사례, 입교수속, 훈련기간중의 수당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 
자신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을 행한다. 또한 각종 학교 등으로의 입학 희망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필요한 원조를 행한다.

④ 타지역으로의 취직에 대해서 원조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

타지역의 안정소의 구인상황, 이전비, 이동숙소 등의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서 다각적인 
정보제공을 한다.

(b) 직업상담부문에서 개별면접 및 상담의 기초
직업상담의 과정(구직자의 이해 및 지원방향,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은 각 구직자의 요구에 의해 가장 적절한 내용과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구직자가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보다 적절한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원조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개별면접에 응하며 필요한 경우 집단적 지도를 시행하고, 
바람직한 문제해결을 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담당직원은 구직자나 면접시에 수용적이며 
유연한 태도나 기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구직자의 상태에 따라 지시적인 조언을 행할 경우나 
단순히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서도 공통된다. 이럴 경우 구직자는 표면적이거나 형식적이 아닌 
납득이 되는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① 구직자 또는 면접에서의 태도나 기법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첫째, 마음이 편안하고 이야기가 가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직업상담의 대상이 되는 구직자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자유롭게 또는 자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격의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성의있는 태도로 응대하는 것: 담당직원은 구직자에 대해 정중하며 성의있는 언어,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대한다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되거나 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업상담을 행하기가 곤란하다.
셋째, 잘 듣는 상대일 것: 구직자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소에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기분으로 왔는가', '직장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구직자에게 
자유롭게 말을 시키는 중에 있어서도 직업상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구직자를 리드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구직자가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꺼내려고 하는 

경우 또는 지극히 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질문을 하거나 맞장구를 치거나 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구직자 마음의 움직임을 중시할 것: 구직자의 심적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면접장면의 
흐름을 중시해야 한다. 이 흐름에 무관심하게 일정한 순서로 질문이나 정보제공을 하면서 
진행에만 급급한다면(이런 경우 보통 담당직원의 발언이 많아짐) 구직자를 만족시키는 면접이 
되지 못한다.
다섯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것: 직업상담에 있어서 성급하게 시간을 아끼는 것은 엄격히 
피해야 하지만 단순히 장시간의 면접만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일단 상담을 
중단하거나 구직자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후에 재상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② 지시적인 조언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첫째, 조언은 직업소개서비스에 있어서의 전문적 지식 및 임무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 둘째,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적절한 질문에 의해 사고를 자극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바꿔 말해서 

문제점을 명료하게 하는 기법을 사용할 것, 셋째, 직접적인 조언은 구직자가 요구했을 때에만 
행할 것, 넷째, 구직자의 말이 실제 평가나 감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직자의 
감정변화에 주의하면서 조언을 행할 것, 다섯째, 담당직원의 개인적 판단을 강요하지 않을 것, 
여섯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말 것 등이다.

(다) 특별지원부문
이 부문에서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취직기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적응에서의 문제를 가진 

장애인, 고연령자 등 취직에서 특별배려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인 지도밖에는 실효를 기대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된다. 이 경우 
구직자 개인이 갖는 문제와 그 배경의 파악부터 취직후의 직장적응지도까지 일관된 지원(개별 
지도식)을 계획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특별지원부문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지만 어디까지나 구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상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정확하게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구직자에게 
예외없이 똑같은 지원을 행해야 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는 ① 
구직자의 이해 ②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③ 구인자 발견에 대한 지원 ④ 취직후의 

직장적응지도 등 상담에 있어서의 면접태도, 기법 등은 직업상담부문의 경우와 같다.

(a) 구직자의 이해
특별지원부문에서 구직자의 이해는 그 후에 계속되는 상담 중에 적절한 조언을 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원해야 하는 조치내용을 판단하고 정확한 지원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구직자와의 개별면접에서 구직자가 갖는 문제점의 전체상을 취직 가능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고연령자의 이해에 있어서의 유의점

고연령자 이해에서는 그 개인적 배경(가족, 종전 직업에서의 지위, 건강 등) 및 경험, 기능, 적성 
등의 직업적 능력을 파악해야 하지만 직업의 능력파악에 있어서 고연령자의 특성으로 보아 ① 

개인차에 대한 유의, ② 경험직종의 작업특성, 소요지식 등의 파악 등에 유의해야 한다.



② 장애인 이해에 있어서의 유의점

장애인의 이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취업상의 장애요소 
파악, 잠재능력 및 대체능력 파악, 개인차에 대한 유의, 작업환경적 요인 등이다.

(b)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란 적당한 직장의 취득과 유지에 문제가 예상되는 구직자에 

대해 직업적 능력향상과 적응력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지원활동을 말한다. 즉 취업 
가능성을 높여 현재 신청되어 있는 구인직무에 구직자를 소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지원부문의 중심적 서비스이다. 취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개별상담에 의한 조언 등의 지원

이것은 개별지도(Case work)에 의한 조언, 집단지도(Group Work)에 의한 자기계발지도, 작업장 
견학의 기회 제공, 직장 實地 지도 등이다.
② 직업훈련 등에 의한 기능지식의 향상

③ 각종 보호, 지원제도의 활용

(c) 구인처 개발
여기에서 구인처 개발이라 함은 장애인, 고연령자 등 고용상의 문제를 가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각 
구직자의 직업능력에 맞춰 사업주에게 작업내용, 작업환경, 직무내용 등에 대해 일정의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의뢰, 조언하면서 구인자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는 구직자를 실직적인 고용에 연결시키는 활동의 하나이며 구인조건 완화, 구인개척 또는 
개별적 구인개척 등에 의해서도 적절한 구인처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주에 대해 각종 

고용조정조치, 기술적 지원, 나아가서는 취직후의 직장적응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업내용의 개선을 의뢰, 조언하고 구직자의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인개발은 
특별지원부문의 구직자 서비스와 불가결의 관계에 있는 구인자 서비스이며 이런 활동을 

집중적이며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인담당부문 및 고용지도관과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d) 사례(Case)회의 개최
특별지원대상 구직자 중 특히 조기취직을 요하는 자, 지극히 복잡한 문제를 가진 자, 직업훈련, 
구인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자 등에 대해서는 사례회의를 개최하며, 지원방침이나 
지원실시 계획의 검토, 각종 지원에 대한 가치평가, 타부문과의 협조 등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6) 각종 직업소개 및 직업상담시설

가) 인재은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발전이나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경영관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재의 영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년퇴직, 기업 합리화에 따른 
이직자 중에는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과 강한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많다. 따라서 
기업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진 자의 재취직 촉진을 위해 전국 
25개 도시에 인재은행이 설치되어 있다.

나) 여성 직업안정소(Ladies' Hello Work)
고학력화나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욕의 증가도 두드러지나, 취업의욕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육아나 가사노동의 부담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재취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을 위한 공동직업안정소인「Laides' Hello Work」가 
설치되어 있다.



다) 파트타임 출장소(Part Bank, Part Satellite)
파트타임 고용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 

취업희망자에 정보제공, 직업상담, 직업소개를 제공하고, 구인자에게는 고용관리지도 등을 실행, 
확대하여 파트타임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직업소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터미널 등에 Part Bank 및 그 축소형태로 Part Satellite을 설치하고 있다.

라) 고연령자 직업상담실
고연령자의 직업문제가 생활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업상담 창구를 주민이 이용하기 쉽게 시, 군, 읍의 관청시설 내에 설치하고 고연령자에 대한 
직업상담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의 시․구에 고연령자 직업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다.

마) 고연령자 캐리어센터

바) 학생직업센터
전국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직업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 및 전문학교의 
졸업자에 관한 기업의 채용동향, 구인상황 및 기업안내에 대한 광역적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한다. 
또한 직접 학생직업센터를 방문한 학생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취직활동을 위한 상담, 지원 및 
직업적성이나 직업흥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직업상담을 행한다.

사) 일본계 외국인(日系人) 고용서비스센터
일본계 외국인의 체류자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입관법)의 시행(平成 2년)에 따라 
남미일계인의 일본에서의 취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취로경로에 중개브로커가 개입하는 문제나 

고용기업에서의 고용관리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① 일계인 관계 구인자의 등록 ② 
포르투갈어 등의 통역을 배치한 섬세하고 빈틈없는 직업상담 및 소개 ③ 현지국가로의 고용관계 

정보의 제공 ④ 고용기업에 대한 고용관리연수회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동경에 

일계인 고용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平成 3년 8월) 일계인의 고용에 노력하고 있다.

7) 신규학교 졸업자의 취업소개

가) 신규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

(1) 신규학교 졸업자 직업소개의 의의
신규학교 졸업자의 취업은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새롭게 직업생활에 들어가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기가 되며 이것이 적절히 행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생의 행과 불행이 좌우될 수도 있다. 
또한 산업발전, 사회적인 활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신규학교 졸업자인 청소년 
근로자가 적절한 직업을 얻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양질의 직업인과 사회인으로서 산업이나 

사회 안에서 활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학교 졸업자는 산업 및 직업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므로 직업선택이나 

취직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 직업안정기관 및 교육기관은 밀접한 협조를 통해 직업에 관한 
정보제공, 적성, 능력파악,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조언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적절한 
직장을 소개하는 동시에 취직후에도 직장에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직장적응지도의 지원을 행해야 한다. 이처럼 신규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업무는 신규학교 졸업자 
개인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직업안정기관은 교육기관 및 사업주의 

도움을 받아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간, 산업간, 직업간의 노동력 수급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은 구인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전국적 관점에서 수급조정 등을 

행해야 한다.

(2) 신규학교 졸업자 직업소개업무의 범위
신규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신규학교 졸업자'는 학교 교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고교'라고 함), 고등전문학교, 대학,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와 학교교육법 제82조의 2에 따른 전문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한다.

(3) 업무담당의 기간
신규중학교 졸업자 및 신규고교 졸업자에 관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담당기간은 졸업년도의 

6월말까지로 하고 신규대학, 고등전문학교(이하 '대학'이라 함) 졸업자 및 신규전문학교 졸업자에 
관한 취급기관은 졸업년도의 3월까지로 한다.

(4) 직업안정기관과 교육기관과의 업무분담과 협조
신규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 방법으로는 안정소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① 직업안정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안정소가 직업소개를 시행하는 방법: 안정소가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신규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 처리의 기본원칙이다.
② 직업안정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해 학교장이 직업소개를 행하는 방법: 안정소가 학교에 
그 업무의 일부를 분담시키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학교가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③ 직업안정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해 학교의 장이 직업소개를 행하는 방법: 학교가 자기 
사업으로서 직업소개를 행하며, 이 직업소개사업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감독 및 지도를 
받는다.

이상의 방법을 다음의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신규중학교 졸업자에 관한 직업소개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동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취급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신규고등학교 졸업자에 관한 직업소개업무에 대해서는 실태에 입각해 직업안정법 제25조 
제3항 또는 제33조 제2항에 근거해서 처리하고, 이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법 제25조 제3항이나 제33조 제2항에 의한 처리를 할 
경우에도 안정소는 적절한 구인조건의 확보, 조기추천 및 원활한 노동력 수급조정 실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인에 의해서는 안정소에서 접수를 

행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안정소의 확인이 없는 구인표에 대해서 직업소개를 행하지 않도록 

한다.
③ 신규대학 졸업자 및 신규전문학교 졸업자를 대한 직업소개업무에 관해서는 주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취급하지만 동조의 규정에 근거한 무료직업소개기관의 신고가 없는 대학 및 
전문학교의 졸업자에 대한 직업소개업무는 학생직업센터 등을 통해 직업안정기관에서 처리한다.

(5) 구인질서의 확립
구인자가 구인활동을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지장을 초래하고, 신규학교 
졸업자에 대한 적절한 직업소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공직업안정소는 구인자에 대해 

신규학교 졸업자의 적절한 채용계획의 수립, 수립체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지도를 행하고, 
또한 구인접수에서도 적절한 구인조건의 확보 및 원활한 노동력 수급조정 등의 관점에서 

구인신청을 하는 사업주가 구인신청 전에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신고일자(선고개시일)나 구인내용 
등이 적절하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선고개시일은 과도한 조기선발이나 부족한 수업일수를 막기 위해 설정되었는데, 예를 들면 平成 
4년 3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선고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추천: 선고 1월 1일 이후
- 고등학교 추천: 9월 5일(오키나와현은 8월 30일) 이후
선고 9월 16일 이후
대학 등 졸업예정자의 취직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의 최종학교의 학습에 지장없이 질서있는 형태로 

행해지고 또한 학생이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昭和 

28년 이후 취직협정의 합의가 실행되었다. 1963년도부터의 협정은 기업 등 구인단체와 대학 등 
교육단체가 구성하는 취직협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실행되었고, 평성 4년도의 취직협정은 



취직협정협의회의 첫째, 채용선고 개시는 8월 1일 전후를 기준으로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둘째, 10월 1일을 채용내정 개시일로 한다는 결정을 내용으로 한다.
노동성에서는 취업정보 출판기업에 대한 지도, 사업주의와 조화 등 이런 자주적인 합의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나) 신규중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업무

(1) 학교와의 협조제도 확립
신규중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업무는 안정소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 
제25조 제2항의 취급구분에 의해) 것이지만, 알선시 배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정소와 
학교간의 협조를 비공개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년 초에 학교와 연락회의를 설치해 
직업상담, 직장견학 등의 계획에 대해 협의를 행한다.

(2) 구직동향의 파악
안정소는 취업희망자수 및 취업 또는 진학이 불분명한 자의 수(구직동향)를 파악하고 
취업희망자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구직신청, 직업상담의 실시시기 및 
방법(안정소에서 실시할 것인지, 학교방문에 의해 실시할 것인지 등)을 조기단계에서 설정하여 
구인개척, 직장견학 등의 활동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3) 직업적성검사의 실행
취업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노동성이 제작한 일반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적성검사의 실시는 학교가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요한 경우 안정소가 

지원․협력한다.

(4) 구직접수 및 상담의 실시
구직접수 및 상담은 직업적성검사의 결과 및 본인의 희망에 대해 노동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보호자 및 교사의 참가를 요구하여 
가족의 의향, 학교의 의향 등을 확인하고 취직에 대한 본인과 가족의 의식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의 협력을 통해 알선까지의 기간에서 의식계발의 지도․지원을 실시한다.

(5) 구인자 확보와 구인자 접수
신규중학교 졸업자는 직업생활에 관한 지식, 이해가 불충분하고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취직후의 직장적응지도도 중요한 지원대상이 된다. 따라서 구인자 확보에 있어서 연소 노동자를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사업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구인자 접수시 구인자 지도는 일반 직업소개업무 취급요령에서 정한 '구인접수시의 업무'를 
준용해서 시행하는 데 다음 사항에 대해 구인자의 이해 또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① 
채용후에 업무나 생활에 관계한 사업주의 지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및 안정소와의 연락 또는 

협조를 은밀히 하는 것에 대하여, ② 구인조건의 준수에 대하여, ③ 공정한 채용공고(학생의 
적성이나 능력에 기준을 두며 이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의 실시에 대하여, ④ 
직장견학, 직장실습의 가능․불가능의 여부에 대하여, ⑤ 외부 지역에서의 접수 여부에 대하여, 
⑥ 그 외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등이다.

(6) 직장적응지도의 실시
신규중학교 졸업자는 성장과정에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인 

또는 사회인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취직이후 

직장적응지도에 힘써야 한다.
직장적응지도의 중점이 되는 대상자는 직업상담, 소개의 과정에서 직장적응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및 근로청소년 복지추진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 연소자 고용이 적은 
사업소, 이직이 특히 높은 사업소 중 고용관리 등에 문제가 있거나 불안하다고 판정되는 사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자로 한다.



실시방법에 있어서 실시시기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1개월 이내에 방문상담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문서, 전화 등으로 본인에게 연락하여 격려하고 고민이나 상담 등이 있다면 
안정소에 연락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또한 문서나 전화 등에 의한 격려는 학교 교사도 같이 
행하도록 학교에 요청한다.
상담결과 직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한 후 해당 사업소에서 

계속해서 취업하는 것이 본인의 장래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 본인 및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지도나 지원을 행한다. 해당 사업소에서의 계속 취업에 의한 문제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보호자의 양해를 얻어 직업전환에 관한 지도․지원을 

행한다.

다) 신규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업무

(1) 학교에 대한 지도 및 지원과 협조체제 확립
신규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업무의 취급구분에 따른 각 학교에 대한 안정소의 지도 및 

지원의 내용은 다음을 근거로 해서 실행한다.
도도부현 및 안정소는 학교와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원활한 직업소개업무의 추진 및 취업의 

적절한 기회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 관계자가 참가한 연락회의 등을 개최한다.

(2) 업무실행 방법

(가) 구직동향의 파악 및 적절한 직업선택을 위한 지도․지원
업무처리는 대체로 신규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신규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구직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취직희망자에 대해서 학생이 자기 특성(적성, 능력)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따라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성이 제작한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준비검사를 취직희망자 전원에게 실시하도록 학교에 지도한다.



또한 직업에 관한 정보(직업 핸드북 및 이것을 비디오로 영상화한 가이던스 시리즈)나 
산업고용정보의 제공을 위해 학생이나 교사의 이해를 증대시킨다.

(나) 수급조정의 실행
안정소는 신규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인자에 대해 학교간에 취업기회가 균등히 

배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역간․학교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등 노동력의 수급조정을 

행한다. 이를 위해 신규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구인자는 안정소에서 접수하도록 
한다.

(다) 미취업자 및 미충족 구인처에 대한 지원
미취업자나 미충족 구인처에 대해서는 미충족 구인일람표를 작성․제공하고 합동공고회의를 

개최․지원한다.

(라) 신규대학 졸업자 및 신규전문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업무

(1)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확립
도도부현은 필요에 따라 대학(종합대학, 단과대, 고등전문대), 전문학교, 경제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참가하에 지방학생 취업문제 연락회의 등을 개최하고, 채용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졸업자에 관계된 노동력의 수급조정이 원활히 되도록 배려한다.

(2) 채용계획의 파악과 정보제공의 실시
안정소는 종업원 채용계획을 제공한 사업소 중 신규대학 졸업자 또는 신규 전문학교 졸업자를 

채용할 예정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대학채용실적 기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 취업활동의 지원과 구인충족의 지원에 힘쓴다.

(3) 취업희망 상황의 파악과 정보제공의 실시
안정소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5월 15일 현재 학생 취직희망 상황보고를 요구한다. 노동성은 해당 
보고결과를 정리하여 학교별 대표와 공동으로 사업주에게 취업희망 학생에 대한 예상정보로서 

제공하고 모집활동을 지원한다.

(4) 미취직자 및 미충족 구인처에 대한 지원
도도부현, 안정소 및 학생직업센터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미취직자 및 미충족 구인처의 구인 및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안정소, 학생직업센터에 신청된 구직자 및 구인자 외의 학생 및 사업주의 
참가를 요청하고 합동공고회를 개최하는 등 이를 통해 지원한다.

Ⅴ. 要約과 結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적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요국의 사례를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의 업무결과를 평가했을 때 문제점은 직업안정기관의 이용률이 낮고 

이직률이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용률은 낮다는 것은 국가가 직업안정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정당화 논리를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직률은 높다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과도 통한다. 이런 
문제의식하에서는 국가가 직업안정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을 차라리 민간기관에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직업안정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을 차라리 민간기관에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쉽다. 그러나 필자는 
직업안정기관의 기능이 노동시장의 활성화, 노동시장 정보제공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집단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며 이런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이 가지는 문제점을 요약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직업안정기관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복합성

직업안정기관은 현재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등 감독업무와 고용보험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감독과 서비스 제공업무의 병행이 양자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는가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순환 보직제로 인한 전문성의 미확보 부분이다.

(2) 분업의 비효율성

관리과, 직업안정과, 고용보험과에서의 분업체계는 전문성이나 업무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계획하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때마다 업무량만을 고려하여 

성립되었다는 인상이 짙다. 고용보험료 적용, 징수와 고용보험사업 중 교육훈련지원금은 
관리과에서, 피보험자 관리와 교육훈련지원금을 제외한 혜택지급은 고용보험과에서, 
장애인고용촉진분담금 징수나 직업소개, 실업확인은 직업안정과에서 하도록 된 현행의 
고용보험관련 분업체계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3) 인원 및 시설적 측면

공공직업소개기관 인원의 측면에서 국제비교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98명의 
직업소개원이 있고, 직업소개원 1인당 피용자수는 우리나라 39,932명(취업자수는 66,555명)이다. 
독일의 경우 10,090명의 직업소개원이 있고 직업소개원 1인당 피용자수는 3,230명, 일본의 경우 
약 4,000명의 직업소개원이 있고 직업소개원 1인당 피용자수는 12,500명으로 나타난다.(표Ⅲ-8 
참조).
그러나 이 통계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대민업무를 맡지 않는 지방고용청이나 지방행정기관의 

직업소개관련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업안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장애인고용촉진분담금 징수업무가 더 추가되어 있고, 그 
업무량이 직업소개 업무량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해석되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함을 나타내 준다.
직업소개기관의 시설적 측면에서 하나의 하부기관시설의 크기나 상담시설 등 질적인 측면은 

고사하고 하부기관 자체의 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1994년)는 46개의 지방노동사무소와 
6개의 전문인력취업센터에서(287개 공공직업소개기관 불포함) 하부기관당 약 229,000명의 
피용자(381,480명의 취업자)를 담당하며, 독일의 경우(1992년)는 1,001개(184개의 
지역고용사무소와 약 600개의 출장소 포함)가 있으며 하부기관당 약 32,560명의 피용자를, 일본의 
경우는 479개의 공공직업안정소(115개의 출장소 불포함)에서 하부기관당 약 104,380명의 
피용자를 담당하고 있다. 위 통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의 경우 하부기관 1개소당 취업자 
인원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이고 독일의 경우 약간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87개의 공공 직업소개기관을 포함할 경우 300개가 넘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조직의 응집성이나 기능적 유기성을 볼 때 국립직업소개기관과 시․도의 직업소개기관을 

동질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렇듯 하나의 직업소개기관에서 100,000명 이상의 취업자를 담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직업소개기관은 숫자상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4) 공공직업소개기관 또는 민간직업소개기관과의 연계

현재 국립직업소개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간에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고, 
구직자가 집과 가까운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기관은 국립직업소개기관의 부족한 하부기관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립직업소개기관과 보다 긴밀한 연계(예를 들면, 
연수교육)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다. 긴밀한 연계라는 측면에서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소개대상이 특화된 무료직업소개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무료직업소개기관과의 



전산망을 연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직업안정과 내의 업무처리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1995년 이후에야 비로소 체계적으로 전국적인 취업정보 시스템이 완성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 문제점 중 직업소개의 
노하우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직업소개기관 인원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셀프시스템의 강화
- 타기관이나 매개체를 통합 취업정보의 취합
- 직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상담기능의 강화
- 빈 일자리 신고에 대한 강제 도입 또는 등록에 대한 유도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종사자 교육 및 동기부여

(6) 노동시장의 문제집단에 대한 직업소개

현재 노동시장 문제집단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적다는 것이 국립 직업소개기관의 결정적 약점이 될 수 있다. 흔히 노동시장의 문제집단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고령근로자(50세 이상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청소년 실업자,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점, 그리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과 직업소개간의 
연계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은 크게 두 가지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집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분명 우리나라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효율적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효율만을 
생각할 경우 반드시 국가가 직업안정무를 담당해야 할 정당성은 잠식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에 대해 비판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그렇게 낮을 
경우에는 차라리 노동시장의 문제집단에 대한 지원이나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의 문제집단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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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력은행의 현황

1996년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의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를 인력은행으로 개조하였는데 
인력은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비를, 노동부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여, 운영은 노동부가 맡고 
있다. 인력은행의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 임명하고 있다. 
인력은행은 노동부의 직할기관(직업안정과나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과 달리 많은 재정을 
투입하며 대졸이상 학력의 상담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임시직원으로 하여금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업무에 전담케 하고 있다. 이외에 2명 정도의 노동부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직업은행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전문, 일반,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전문대 이상 졸업자, 
기능인력,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알선업무를 행한다. 고위관리직의 경우에는 
구인등록과 구직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이 분리되어 있다.
인력은행은 지금까지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나 직업안정과가 행하지 못했던 신문이나 

취업정보지, PC통신을 이용한 기타 구인 및 구직정보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인력은행은 또한 
'만남의 날' 행사를 자주(1주일에 한 번 정도) 개최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적절한 상대를 
만나도록 지원한다.
다음에서는 각 지역의 인력은행과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해 비교한다.
서울의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는 전국에서 그 실적이 가장 높았던 곳으로 2-3명의 공무원과 
임시직으로 그 인원이 충당되었던데 반해 인력은행에는 공무원 1명이 파견되고, 나머지 상담원은 
모두 임시직으로 충원되었다. <표 1>은 구직자수, 구인자수, 알선자수, 취업건수에 대해 인력은행 
설립이전 시기(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 기간은 9개월로 계산), 설립후 시기(인력은행 기간은 
3개월로 계산)를 상호 비교한 통계를 보여주는데 기간의 가중치를 계산할 때

<표 1> 인력은행과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의 비교



구직건수는 비슷하지만, 구인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곧 홍보의 결과로 구인자가 
인력은행에 구인신청을 한 건수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알선건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인력은행의 경우 노동부의 알선망과 달리 지역별, 학력별, 산별, 연령별, 직종별로 정보가 
입력되어 상담원이 구인자와 구직자를 중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또한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며, 취업건수가 4배만 증가한 것은 상담원이 알선건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아직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절한 알선이 되지 못한 부분도 많았음을 시사한다.
이같은 결과에 대한 양적 평가외에 노동부 직업안정과의 경우 순환보직에 의한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인력은행의 직원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5분 정도에 머물렀던 직업안정과의 
상담이 인력은행에서는 30분 정도까지 가능하며, 상담시설이나 기타 취업정보가 확보되어 있고, 
향상된 친절성을 고려하면 인력은행의 성과는 현재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 생각한다. 즉 재정은 
25배, 인원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관공서가 아닌 기관에서 취업알선을 하며, 언론에 의한 
홍보가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취업알선의 성과는 적어도 서울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의 역할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기에는 성급하다 할 것이다.

<표 2> 대구인력은행과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의 비교



<표 3> 광주인력은행과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의 비교

<표 2>와 <표 3>을 통해 볼 때 대구의 광주의 경우 인력은행이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의 역할에 
비해 엄청난 선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인력은행의 경우 본 연구에서 한국의 직업안정기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담기법 부족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원의 

고용기간이 임시직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고용이 실제로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계속되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 직원의 고용의 안정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에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직원들의 경력이 많아지면 그들의 승급 및 승진 욕구를 해결해야만 
전문성이 부족한 직업안정과의 전철을 밝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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